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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연구의 배경과 개요

출산율 및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와 수명연장에 따른 고령인구의 증가는 우리 사

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 가운데 하나이다. 가파른 출생아 수의 감소와 빠른 속

도로 진행되는 인구고령화는 노동의 양적ㆍ질적 감소를 가져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빠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한국의 여

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예컨대 인구고령화에

따라 의료서비스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서비스 수급 불균형 문제

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인한 대학들이 재정적인 위기와 군

입대 연령 남성인구의 감소로 인한 병역 자원 부족도 심각해질 것이다.

인구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 파급효과가 우려되면서 인구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

의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책 수립 논의 과정과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구변화의 요인과 파급효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진단과 처방이 부재한 경우

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보다 실효성이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여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실증적인 근

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문분야별로 파편화된 기

존의 인구 관련 연구 경향을 지양하고,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종합적,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한국의 인구문제는 매우 여러 분야에 걸친 복잡하고 다양한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연구팀이 모든 이슈들을 심도 있게 연구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클러

스터는 자원과 연구역량을 둘로 나누어, 중요한 주제에 대한 새롭고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코어연구(Core Research)”와 학내외 연구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인구

관련 이슈들에 관한 최신의 연구들을 소개하고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하는 “네트워킹

사업”을 추진하였다. 코어연구는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정책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지

만 구체적인 실증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회서비스 수급불균형 문제 연구를

주된 연구주제로 설정하였다. 제1차 연도에는 현재의 정책적인 수요와 인구클러스터에

참여한 연구자들의 전문성을 반영하여 인구변화가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 초

래할 불균형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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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으로 제1차 연도의 코어연구는 장래의 인구변화가 초래할 돌봄서비스 수

급 불균형을 전망하고 정책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문제는

인구변화 대응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이지만 이에 대한 엄밀한 실증적인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가 제공

해주는 성별ㆍ연령별 인구 규모뿐만 아니라 가구구조, 여성의 경제활동, 고령층의 인적

자본 및 건강수준 변화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구의 질적 변화를 고려해야만

정확한 전망이 가능하다. 또한 인구고령화가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인지장애 고령인

구의 급격한 증가는 이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이를 수용할 수 있

는 제도의 신설 및 확대를 요구한다. 이러한 필요를 반영하여, 제1차 연도 코어연구는

가구구조의 변화와 인구의 질적 변화를 고려한 장래 돌봄 서비스 수요의 양적, 질적

변화를 정확하게 전망함으로써 인구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시

스템을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제1차 연도의 네트워킹 사업은 학회, 언론기관, 교내 및 교외의 인구문제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학술대회 및 포럼을 개최하여 코어연구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더 넓은 범위의

인구문제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적인 조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구체적인 네트워킹 사업으로, 경제사학회와 공동으로 인구변동이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석학(미국 브라운 대학의 David Weil 교수) 강연 및 해외 연구자

들의 발표를 포함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동아일보와 공동으로 인구변화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포럼을 준비하였으며, 교내외의 연구자들과 함께 한국 저출산

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하였다.

2. 코어연구 성과

(1) 미래사회 인구·가구구조·노동공급 변화와 아동 돌봄 서비스 수요

현행 사회서비스의 전반적인 수급 범위 및 수급률은 아직은 낮은 편이나, 장래 인구

구조 및 가구 구조 등의 변화는 돌봄과 관련된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을 높일 것으로 예

상된다. 이 중 영유아 돌봄서비스는 제도 확대를 통해 현재 만 0～5세에 해당하는 전

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양육수당 및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돌봄 수요 측면에서,

영유아의 인구수는 출산율 및 혼인율 하락 등으로 2030년 정도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어 영유아 돌봄서비스 이용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영유아

돌봄서비스의 수요를 결정하는 영유아 가구의 특성의 변화를 고려하면 보육·교육시설

등의 비공식 돌봄서비스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영유아를 포함하는 가구의 유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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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미혼자녀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

교육시설의 양적·질적 제고에 따라 시설보육에 대한 선호도 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영유아 돌봄유형별 수요는 인구변화만을 고려했을 때와는 다른 양상이 될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영유아 돌봄서비스의 대상인 영유아의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가구구

조 변화를 고려하여 돌봄 수요를 분석하고자, 영유아의 장래 가구구조 변화를 맞벌이

여부를 고려하여 추계하였다. 또한, 영유아의 돌봄 유형 결정이 아동의 특성, 부모 및

가구의 특성과 관련 있음을 고려하여 돌봄유형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돌봄 유형별 선택

확률을 계산하여, 향후 영유아 돌봄서비스의 이용규모 등의 변화를 몇 가지 시나리오

를 가정하여 추산하여 제시하였다.

영유아 인구수는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2021년 248.7만명에서 계속 감소하다 반

등하여 2036년에는 218.2만명(2021년의 87.7%)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유아의

가구 분포는 이 연구의 추계에 따르면, 부부+미혼자녀가구의 비중이 2021년 78.9%에서

시나리오에 따라 2036년 79.5%~89.8%로, 해당 가구유형의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동 기

간 24.2% 수준에서 30.3%~약 45.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이후로 영유아

수의 감소, 특히 먼저 영아가 줄어들고 이후 유아의 감소하는 현상이 이어져서 2036년

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돌봄 서비스 이용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가구구조 변화의 효과를 반영하면,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부모 돌봄 외의 보

육·교육시설 및 친인척 등의 돌봄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비공식 돌봄 수요의 감소폭

은 인구변화만을 고려했을 때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증가하지만 비맞벌이 가구는 감소하면서 시설보육기관의 수요 증가에 대한 효

과가 상쇄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돌봄 서비스 수요의 규모는 각 가

구 유형의 비중 변화 외에도, 보육·교육기관 및 친인척 및 돌보미 등 개인 양육제공자

의 돌봄의 질적 수준, 돌봄 시간, 돌봄 비용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보

다 정확한 수요변화 추계를 위해서는 돌봄 수요결정과 돌봄 유형 간의 대체 정도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공급 및 수요 측면의 추가 요인을 고려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2) 미래사회 인구ㆍ건강 변화와 노인 돌봄 서비스 수요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75세 이상 초고령자의 증가세는 더

욱 가파르다. 인구변화로 인해 노인돌봄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

는 가운데, 가구 구성의 변화, 여성의 노동시장 기회 확대 등 사회적 변화로 가족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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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의한 비공식 돌봄이 공식적 돌봄으로 대체되면서 공식적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돌봄은 노인장기요양보

험을 중심으로 한 공식적 노인돌봄서비스에 주로 한정되며 지역사회 내 생활 지속과

본격적인 돌봄 진입 지연을 위한 예방적 서비스 제공 및 의료와 연계를 통한 통합적

돌봄 체계 마련 등 다면적인 서비스 제공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공적 노인돌봄서비스의 확충과 다양화의 필요

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미래의 공적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추정하고 고령

자의 다면적인 돌봄 필요 정도를 파악해 노인돌봄서비스 유형 다양화의 필요성을 검토

하였다. 또한 공적 노인돌봄 서비스의 수급 기준을 완화하고 다면적인 서비스를 제공

할 때 노인돌봄서비스 수요 규모를 추정해 가까운 미래에 우리 사회가 직면하게 될 노

인돌봄의 부담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노인돌봄 필요 유형을 제도적 기준, 신체기능, 인지·정신건강 및 의료의 필요도에 따

라,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 기준 ②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도구적 일상생

활 수행능력(IADL) 제약 ③ 치매 의심, 인지기능 제한 등 인지기능 저하 ④ 복합 만성

질환 보유 ⑤ 요양병원 입원 경험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각 돌봄 유형의 분

포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노인돌봄 필요의 복합성이 확인된다. 특히 인지기능 저하

와 복합 만성질환은 모든 돌봄 필요 유형의 고령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으

로, 초기 고령기부터 40% 이상의 고령자가 경험한다. 반면 신체기능 저하와 본격적인

공적노인돌봄서비스 수요는 75세 이상 연령대부터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 연령별 돌봄 필요 유형의 분포 차이는 연령별, 대상별 적합한 서비스 제공과 효과

적인 건강 증진 및 신체기능 지원과 같은 본격적인 돌봄 필요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

을 시사한다.

건강 전이(health transition)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지기능 저하 및 중증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 경험이 이후 신체기능 저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신체기능 저하의

심화는 공적 노인돌봄서비스의 필요로 이어지는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건강지원 및

예방적 관점에서 노인돌봄의 대상 범위를 확대 시에 고령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돌봄 유형별 수요 전망에서는 모든 유형에서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며 특히 인지·정신건강에 대한 지원 확대 시 노인돌봄 서비스 수요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제도권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고령

자는 제도의 변화가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 중 서비스 수급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미이용자가 20% 이상 존재하며, 이들은 인지기능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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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와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집단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서비스 미이용은 적합한

서비스의 부재에 기인하며, 이러한 미충족 돌봄 수요는 결국 노인의 기능 악화 가속화,

가족의 돌봄 부담 가중으로 인한 고비용의 시설화를 초래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자의 복합적 서비스 필요 대응 방안 마련, 의료-돌봄 서

비스 간 연계와 통합, 현재 공적 서비스의 미이용 원인에 대한 파악 및 서비스 공급의

양적 확충과 질적 제고 및 서비스 다각화, 공적 돌봄 진입 전 단계 노인에 대한 웰에

이징(well-aging) 지원을 위한 예방적 노인돌봄 정책의 수립, 노인돌봄 정책과 서비스

고도화 지원을 위한 지속적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을 제언하였다.

(3) 미래사회 인구·가족구조 변화와 치매 의사결정지원제도의 필요성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 소득, 의료, 복지, 돌봄 보장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금, 의료보장, 장기요양 제도 등을 확충하면서 꾸준히 인구사회변

화에 대응해 왔다. 노인인구 대상으로 2008년부터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 대상

자는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자기의사결정이 불가능하거나 제

한적인 경우가 많다. 노인장기요양급여가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자립적인 일상

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서비스 전달

체계는 아직 치매노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서비스 체계는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 이

러한 한계를 염두에 두고,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인구·사회 변화와 의사결정능력장애

노인인구 추계를 통해 의사결정지원제도 구축 필요성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의사결

정지원제도 구축 및 발전방안을 위한 후속연구 방향을 탐색하였다. 2020년과 2050년을

중심으로 살펴본 미래 인구ž가족구조 변화에 대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차 전체인구는 감소하지만(2020년 51,836,239명 → 2050년 47,358,532명: 약

8.64%인 4,477,707명 감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증가하고(2020년 8,151,867명 → 2050

년 19,003,889명: 약 133.1%인 10,852,022명 증가) 특히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은 급증

할(2020년 781,582명, 전체 노인인구의 9.6% → 2050년 4,408,337명, 전체 노인인구의

23.2%)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가구 변화 측면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는 증가하고(2020년 1,617,739가

구 → 2050년 4,670,693가구, 약 188.7% 증가), 특히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 1인 가구는

급증(2020년 184.136가구 → 2050년 1,343,577가구, 약 629.7%)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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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치매 유병률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65세 이상 치매인

구수는 증가하고(2020년 840,192명 → 2050년 3,023,404명, 약 258.9% 증가),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의 치매인구는 급증(2020년 303,816명 → 2050년 1,667,901명, 약 449.0%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65세 이상 치매 노인 1인 가구는 증가하고(2020년 187,366가구 → 877,499가구,

368.3% 증가),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 치매 1인 가구는 급증(2020년 71,279가구 →

2050년 553,839가구, 약 667.0%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인구 및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 치매 1인 가구 증가는 의사

결정지원제도의 잠재적 수요를 보여주는 것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사

결정지원제도의 정착이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3. 네트워킹 사업 성과 요약

(1) “인구변화와 동아시아의 경제발전: 비교적인 시각” 국제학술대회 공동개최

인구클러스터는 2022년 8월 26일 경제사학회와 공동으로 “Population Chang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Asia: Comparative Perspectives”를 주제로 한 비대면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학술대회는 석학 기조강연과 6개의 주제발표로 구성된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이철희 인구클러스터장 사회로 진행된 기조강연에서는

David N. Weil 브라운대 교수가 ‘The Population Dimension in East Asian

Development’를 발표하였다. David N. Weil 교수는 동아시아가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

성장과 동시에 저출산 및 고령화와 같은 빠른 인구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원인

과 함의를 분석하였다.

(2) 2022 동아일보 뉴센테니얼 포럼 공동 조직 및 참여

인구클러스터는 2022년 10월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인구 감소시대, 금융산업 및

노동시장의 변화”를 주제로 개최된 2022 동아 뉴센테니얼포럼을 동아일보와 공동으로

준비하였고, 이철희 인구클러스터장과 김홍수 클러스터 참여교수가 참여하여 주제발표

를 하였다. 이 포럼은 박제균 동아일보 논설주간의 개회사와 윤한홍 국회정무위원회

간사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기조강연과 4개의 주제발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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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가 금융산업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기조

강연에서는 David N. Weil 브라운대 교수가 ‘동아시아 인구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철희 서울대 인구클러스터장은 ‘인구변화와 노동시장 파

급 효과와 대응’에 관한 주제발표를 하였고, 김홍수 인구클러스터 참여교수는 ‘인구변

화와 장기요양인력 수급’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이 외에, 김영도 금융연구원 자본시장

연구실장은 ‘인구구조 변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성주호 경희대 교수가 ‘인구

구조 변화와 연금 개혁 방향’을 발표하였다.

(3)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저출산 문제 관련 포럼 개최

인구클러스터는 2022년 11월 24일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왜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가? - 실증적인 근거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은 김병연 서

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의 환영사와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4개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4인의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가파른 출생

아 수 감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조망하고, 이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포럼의 발표 논문들은 서울대 경제연구소가 발간하는 경제논집

특집 정책논단(2022년 12월 61권 2호)으로 발간되었다.

주제 발표는 황지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의 진행으로, 이철희 서울대 국가미래

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이 “출생아 수 감소의 인구학적 분해”를,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이 “주거비용과 저출산”을,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자

녀 보육의 기회비용과 저출산”을,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장이 “가

치관과 저출산”을 발표하였다. 종합토론은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진미정 서울대 아동학교 교수, 김정호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김성

식 국가미래전략원 객원연구원(전 국회의원), 이선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4)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돌봄 서비스 관련 포럼 개최

인구클러스터는 2023년 4월 3일 “인구변화와 돌봄서비스의 미래”라는 주제의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은 김병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의 환영사와 윤영호 서울대학

교 기획부총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였고,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코어연구

자들이 한 해 동안 수행해 온 연구의 결과를 담은 3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되었으며, 관

련 분야 전문가 4인의 토론이 이어졌다. 포럼에서 발표된 연구들은 인구변화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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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때, 가구구조, 여성의 노

동공급, 건강상태의 변화와 같은 인구의 질적인 변화를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주

장을 제기하였다. 이철희 인구클러스터장과 이지혜 인구클러스터 연구원은 “미래사회

인구ㆍ가구구조ㆍ노동공급 변화와 아동 돌봄 서비스 수요”를, 김홍수 서울대 보건대학

원 교수와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래사회 인구ㆍ건강 변화와 노인 돌봄

서비스 수요”를, 강상경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래사회 인구ㆍ가족구조 변화와

제도적 대응: 신경인지장애(치매) 의사결정지원제도를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고, 박세경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윤환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

학원 교수,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4. 향후 연구 계획

2차 및 3차 연도에도 1차 연도와 마찬가지로 코어연구와 네트워킹 사업을 병행하는

전략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코어연구는 8인의 연구진을 중심으로 인구변화 전망 및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 수급 문제, 지역 인구 불균형 문제, 출생아 수 감소 속도 완화

방안, 여성 및 고령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인적자원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

등에 관한 심층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교내 및 교외의 전문가 및 타 기관과

의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외국인력 활용, 고용연장, 청년정책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

한 전문가들의 연구 성과와 정책적 제안을 공유함으로써 심층연구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각 연도별로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인구클러스터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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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배경과 목표

I. 사업의 배경

출산율 및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와 수명연장에 따른 고령인구의 증가는 우리 사

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 가운데 하나이다. 2000년대 초 합계출산율 1.3 미만의

초저출산 국가가 된 후 줄곧 1.3을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했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은 2015년 이후부터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며 급속하게 감소하여 2022년에는 0.78

까지 떨어졌다. 2002년 이후 2015년까지 대체로 45만 명 수준에서 등락하는 추이를 보

이던 출생아 수 역시 2015년 이후 빠르게 감소하여 2022년에는 24만 명대로 줄어들었

다.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 중위추계는 신생아 수가 2024년 이후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실제로 반등이 일어날지는 확실하지 않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유행

으로 결혼건수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이는 추가적인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질 것으

로 우려되고 있다.

가파른 출생아 수의 감소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고령화는 앞으로 노동인력 규

모를 감소시키고,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2021년 발표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노동인력규모의 지표로 널리 이용되는 15～64세 생산연

령인구가 2070년까지 현재의 46%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약 815만

명이었던 65세 이상 고령인구 규모는 2024년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서고, 2070년에는

1,747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인구 가운데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생산성이 감소한다면 인구변화로 인한 실질적인 노동 투입은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의 양적ㆍ질적 감소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빠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또한 한국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 해에 태어나는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일정한 출생코

호트 규모에 맞추어 형성된 제도 및 사회시스템에 심각한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날 것

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인구고령화에 따라 의료서비스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서비스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인해 이미 몇 년 전부터 대학들이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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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 연령 인구가 크게 줄면서 여러 대학들이 재정적인 위기에 빠질 위험이 높

다. 20세 남성인구 향후 5년간 30% 가까이 줄어들면서 병역 자원 부족도 심각해질 것

으로 예상된다. 인구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노년부양비는 2033년까지 약 두 배,

2070년까지 약 다섯 배 증가할 전망이다.

인구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 파급효과가 우려되면서 인구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

의 관심은 폭발적으로 높아졌다. 인구위기 대응은 정치권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

고,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보도는 매일 각종 매체를 통해 넘쳐나고 있다. 정부는 한 해

50조원에 달하는 저출산 예산을 책정하여 다양한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수립 논의 과정과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구변화의 요인과 파급효과에 대한 구체

적이고 과학적인 진단과 처방이 부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출생

아 수의 저하와 인구고령화의 심화가 가져올 결과에 대한 막연한 전망과 우려는 넘쳐

나지만 언제, 어떤 부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발생할 것인지, 이에 대한 가장 합

리적인 대응방안은 무엇인지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다 실효성이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

여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문분야별로 파편화된 기존의 인구 관련 연구 경향을 지양하고, 중요한 이

슈들에 대한 종합적,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Ⅱ. 사업의 목표

한국의 인구문제는 매우 여러 분야에 걸친 복잡하고 다양한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크게 보아도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 및 이로 인한 빠른 인구구조 변화의 속도를 줄

이기 위한 “완화정책”에 관련된 이슈들과 인구규모 및 구조 변화가 가져올 충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낮추기 위한 “대응정책”에 관련된 이슈들은 그 성격이 상이하

다. 현재의 인구클러스터의 규모와 재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은 어렵다. 이에 따라 본 클러스터는 자원과 연구역량을 둘로 나누어, 중요한

주제에 대한 새롭고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코어연구(Core Research)”와 학내외

연구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인구 관련 이슈들에 관한 최신의 연구들을 소개하고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하는 “네트워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코어연구는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정책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실증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회서비스 수급불균형 문제 연구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배경에서 설명하였듯이 한국은 출산율 하락과 인구고령화로 인해 급격한 인구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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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한 인구의 규모나 구조에 맞도록 설계된 다양한 사

회경제적 제도 및 인프라에 있어서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인구변화 대응 혹은 적응에

있어서 매우 큰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제1차 연도에는 현

재의 정책적인 수요와 인구클러스터에 참여한 연구자들의 전문성을 반영하여 인구변화

가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 초래할 불균형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제1차 연도 코어연구의 보다 구체적인 목표는 장래의 인구변화가 초래할 돌봄서비스

수급 불균형을 전망하고 정책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인구변화

대응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이지만 이에 대한 엄밀한 실증적인 연구는 아직 부

족한 실정이다. 특히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가 제공해주는

성별ㆍ연령별 인구 규모뿐만 아니라 가구구조, 여성의 경제활동, 고령층의 인적자본 및

건강수준 변화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구의 질적 변화를 고려해야만 정확한

전망이 가능하다. 또한 인구고령화가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인지장애 고령인구의 급

격한 증가는 이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

의 신설과 확대를 요구한다. 이러한 연구 필요성을 반영하여, 제1차 연도 코어연구는

가구구조의 변화와 인구의 질적 변화를 고려한 장래 돌봄 서비스 수요의 양적, 질적

변화를 정확하게 전망함으로써 인구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시

스템을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제1차 연도의 네트워킹 사업은 학회, 언론기관, 교내 및 교외의 인구문제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학술대회 및 포럼을 개최하여 코어연구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더 넓은 범위의

인구문제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적인 조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교내의 하정화(사회복지), 윤영호(의대), 진미정(아동학), 황지수(자유전공학

부) 교수와 교외의 이소영(보건사회연구원), 이영욱(한국개발연구원), 이승호(한국노동

연구원). 한요셉(한국개발연구원) 박사 등으로 자문진을 구성하여 네트워킹 사업 추진

에 도움을 받았다. 구체적인 네트워킹 사업을 소개하면,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인구변

동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강연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언론사와 공동으로

인구변화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포럼을 마련하며, 교내외의 연구자들과 함께

한국 저출산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4 -

코어연구 성과

1. 미래사회 인구·가구구조·노동공급 변화와 아동 돌봄 서비스 수요

이철희(서울대 경제학부 교수)ㆍ이지혜(서울대 경제학부 박사과정)

I. 현실진단과 평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가구구조 및 가족

기능의 변화 등 다양한 사회 변화 가능성은 돌봄, 교육, 고용, 주거 등 생애주기 전반

의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안전망 설계에 도전이 되고 있다. 현행 사회서비스의 전

반적인 수급 범위 및 수급률은 아직은 낮은 편이나, 장래 인구구조 및 가구 구조 등의

변화는 돌봄과 관련한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최현수 외,

2015; 박세경, 2020).

영유아 돌봄서비스와 관련하여, 돌봄 대상자인 영유아수는 출산율 하락 및 혼인율 감

소 등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영유아 돌봄 유형을 결정하는 영유아 가구의

특성도 함께 변하고 있다. 영유아를 포함하는 가구의 유형 중 부부+미혼자녀가구의 비

중이 높아지고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영유아 가구의 시설 보육기관이나 친인

척 및 비혈연 등의 돌봄 수요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영유아 돌봄서비

스의 대상인 영유아의 인구구조 변화뿐만 아니라 가구 구조 변화를 고려한 돌봄 수요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영유아 가구의 경우에는 주된 돌봄 제공자인 아동의 어머니의

노동공급결정과 아동의 돌봄서비스 유형 결정과 동시에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가구의

맞벌이여부 등 노동공급 변화 양상을 고려해야 한다.

국내의 아동돌봄서비스의 수요 추계와 관련된 연구들은 양육지원정책의 중장기 재정

규모를 추계하고, 재정분담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져 왔다. 관련된 연

구들에서는 아동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영유아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기초로 하고, 각 서비스별 최근 이용률을 적용하여 중단기 이용자수를 산정하며 필요

재원을 추계하는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박진아 외, 2015; 이정원 외, 2018; 김동훈

외, 2021).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아동돌봄서비스 이용 규모 및 수요 추계에 있어, 선

행연구들이 가정하고 있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추가로 가구구조 변화 및 아동 어머니의

노동공급 변화를 반영하였다. 이를 위해, 맞벌이 여부를 고려하여 영유아의 장래가구구

조 변화를 추계하였다. 그리고 영유아의 돌봄 유형 결정이 아동의 특성, 부모 및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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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돌봄유형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유형별 선

택확률을 계산하여, 향후 영유아돌봄서비스의 이용규모 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Ⅱ. 연구 결과

1. 영유아수 및 아동돌봄서비스 현황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에 따르면, 2020년 현재 6세 이하 영유아수1)는 265

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영유아수는 감소추세에 있으며, 2030년

부터 약간 반등하다가 다시 감소하여 2050년에는 182만명 수준으로 전체 인구의 3.8%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유아의 각세별 구성을 보면, 2020년 현재 0세가 11%, 2

세가 13.1%, 4세가 16.2%, 6세가 16.3% 등으로 영아의 비중이 낮은 구조에서, 2030년

부터는 0세가 16.2%, 2세가 15.0%, 4세가 13.5%, 6세가 12.6% 등으로 다시 영아가 증

가하는 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1] 6세 이하 영유아수(1970-2050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kosis.kr.

1) 아동돌봄서비스의 보육대상은 보육연령을 기준으로 연령을 구분하는데 보육연령 기준 만0세는
2022년 1월 1일~2023년 12월 출생자까지로 최대 월령기준으로 23개월까지 포함함. 이후 보육연령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2021년에 출생한 아동으로 만1세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
지 생일자를 의미함.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의 인구의 연령구분으로는 0-1세가 보육연령 만0세, 2
세가 보육연령 만1세로 볼 수 있어, 연구의 분석대상인 영유아를 6세 이하 아동을 기준으로 설정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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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대상 아동돌봄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 보육료지원, 아동돌봄서비스 등이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으면 양육수당, 어린이집의 아동은 보육료 지원, 유

치원 원아는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1년 현재, 아동돌봄서비스 수혜 아동

수는 약 240만명(중복 포함)이며, 각 유형별로는 양육수당 56.1만명(전체의 23.4%), 어

린이집(보육료지원) 118.5만명(49.4%), 유아학비 58.3만명(24.3%), 아동돌봄서비스(시간

제 포함) 7.2만명(3%) 등이다.

[그림 1-2] 아동돌봄서비스 지원 현황(2015-2021년)

  주: 서비스별 통계 수집주체 및 기준이 상이하며, 일부 중복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복지로(bokjiro.go.kr), 교육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등

2. 영유아의 가구수추계

영유아의 돌봄수요를 가구구조변화와 함께 분석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가구분포 및

장래가구추계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자료는 부재하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는 가구

주율(Headship rate)을 기초로 작성되고 있어, 가구주의 연령, 성별, 혼인상태 등에 따

른 가구유형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반가구원이나 인구를 대상으로 가구 추계 결과를

산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영유아의 가구 추계를 위해, 대안적인 방법론으로, 호주,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 보조적인 추계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동태적인 모형인 가구전

이율법(Household transition methods)을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영유아가 속한 가구유형은 크게 부부+미혼자녀가구, 한부모가구, 3세대가구, 기

타 가구로 구분할 수 있으며, 맞벌이 유무를 고려하여 (1) 부부+미혼자녀-맞벌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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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미혼자녀×비맞벌이, (3) 한부모+미혼자녀 (4) 3세대×맞벌이, (5) 3세대×비맞벌이

(6) 기타가구 등 6개 유형으로 구분한다. 영유아가 속해있는 현재(t)의 가구 유형(h)이

i인 가구는 다음 기(t+1)에도 i유형으로 유지 혹은 j 유형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러한

가구유형의 변화를 전이확률 P로 나타내면, 가구수(Y)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where Pr       ≤  ≤

 










 ⋯ 

⋯ ⋯

 ⋯ 

 
  



  , i와 j는 가구유형을 나타냄.

최종 가구유형별 가구수(H)에는 위에서 설명한 가구유형별 유지 혹은 전이된 가구수

외에도, 신규가구수와 소멸가구수도 고려해야 한다. 즉, 가구유형별로 신규가구(N)와

기존 가구 중 유지 및 타 유형에서 전이된 가구의 합에서, 타 유형으로 전이된 가구와

소멸가구(E)수를 제외하여 계산된다.


영유아가 속해있는 가구유형별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전이행렬 구성이 가능한

패널자료로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패널데이터(이하 인구패널조사)를 활용하였다.

통계청은 2015년부터 인구주택총조사 2015년 기준 일반가구 대상 2% 표본(가구

382,218건 및 인구 953,430건)에 대한 패널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가구

유형 변화의 양상을 반영하기 위해 6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는데, (1) 2018-2021 전

이행렬 유지+맞벌이 가구 비중의 완만한 증가 (2) 2018-2021 전이행렬 유지+OECD 맞

벌이비중(전일제) 수준으로 증가 (3) 2018-21 전이행렬 유지+OECD 맞벌이 비중(전일

제+시간제) 수준으로 증가 (4) 2015-2021 변화율 적용+맞벌이비중 완만한 증가 (5)

2015-21 변화율 적용+OECD 맞벌이비중(전일제) 수준으로 증가 (6) 2015-21년 변화율

적용+OECD 맞벌이비중(전일제+시간제)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1)번 시나리오가

가장 완만하게 가구유형이 변화되며, (6)번 시나리오가 부부+미혼자녀가구 및 맞벌이

비중의 변화가 가장 크다.

영유아는 영아(만0~2세)와 유아(만3~6세)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인구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영아의 경우 2021년을 100으로 했을 때 2027년까지 감소하다 반등하여 2036

년에는 109.0 수준으로 증가한다. 영아의 가구구조는 2021년 부부+미혼자녀가구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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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체의 81.6%에서 시나리오에 따라 2036년 81.4%～93.8%가 되며, 부부+미혼자녀가

구-맞벌이가구의 비중은 2021년 전체의 14.5% 수준에서 2036년 19.8%～47.8%로 변화

한다. 유아의 경우에는, 감소세를 보이는 영아가 이후 유아의 인구가 되면서 인구 감소

패턴이 이어져 2036년에는 2021년의 76%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부+미혼자녀의

비중은 2021년 전체 가구의 77.9%에서 시나리오에 따라 2036년 78.1%~87.0%로 증가한

다. 부부+미혼자녀-맞벌이가구의 비중은 2021년 전체의 22.2% 수준에서 2036년

27.2%~52.8%까지 달라질 수 있다.

<표 1-1> 영유아의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2021-2036년) - 시나리오1(2018-21 패턴 유지)

구분
인구수 
변화

부부+미혼자녀가구
한부모

3세대가구
기타

소계 맞벌이 비맞벌이 소계 맞벌이 비맞벌이

<만 0~2세>
2021년 100.0% 81.7% 14.6% 67.2% 5.7% 5.3% 2.4% 2.9% 7.3%
2024년 82.3% 83.5% 17.5% 66.0% 5.4% 4.6% 2.1% 2.4% 6.6%
2027년 83.4% 82.7% 18.7% 64.0% 5.4% 4.8% 2.3% 2.4% 7.1%
2030년 96.1% 81.5% 19.2% 62.3% 5.2% 5.3% 2.6% 2.7% 8.0%
2033년 105.1% 81.1% 19.4% 61.7% 5.0% 5.4% 2.7% 2.8% 8.4%
2036년 109.0% 81.4% 19.8% 61.6% 5.0% 5.4% 2.6% 2.7% 8.2%
<만 3-6세>
2021년 100.0% 77.9% 22.2% 55.7% 7.6% 6.1% 2.7% 3.4% 8.4%
2024년 75.9% 78.4% 24.8% 53.6% 7.6% 5.9% 2.8% 3.1% 8.2%
2027년 62.0% 78.4% 26.1% 52.3% 7.6% 5.9% 2.9% 3.0% 8.2%
2030년 60.2% 78.2% 26.8% 51.5% 7.5% 5.9% 2.9% 3.0% 8.3%
2033년 68.9% 78.1% 27.0% 51.0% 7.5% 6.0% 3.0% 3.1% 8.4%
2036년 76.0% 78.1% 27.2% 50.9% 7.5% 6.0% 3.0% 3.1%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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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영유아 포함 부부+미혼자녀X맞벌이가구 비중 변화(2021-2036년) - 시나리오별

주: 시나리오(1) 2018-2021 전이행렬 유지+맞벌이 가구 비중의 완만한 증가 (2) 2018-2021 전이

행렬 유지+OECD 맞벌이 비중(전일제) 수준으로 증가 (3) 2018-21 전이행렬 유지+OECD 맞벌

이 비중(전일제+시간제) 수준으로 증가 (4) 2015-2021 변화율 적용+맞벌이 비중 완만한 증가 

(5) 2015-21 변화율 적용+OECD 맞벌이 비중(전일제) 수준으로 증가 (6) 2015-21년 변화율 적

용+OECD 맞벌이 비중(전일제+시간제) 수준으로 증가

<영아(만 0～2세) 포함 가구>

<유아(만 3～6세) 포함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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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유아의 돌봄유형 결정요인 분석 및 돌봄유형별 선택확률 추산

돌봄유형별 이용확률은, 아동의 연령 외에도 가구 및 부모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

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돌봄유형별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가구의

영유아의 돌봄서비스 결정과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고, 돌봄 유형을

결정하는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으로는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가구 소득, 조부모의

유무, 영유아수, 어머니의 취업 여부, 지역 등, 아동 특성으로는 연령, 출생 순위, 출생

분기 등이 영향을 미친다. 또한, 아동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의 거리, 비용, 운영시간, 교

사 1인당 아동수 등 접근성과 서비스 질적 요인도 돌봄선택에 주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Del Boca et al., 2005; 하석철, 2018 등).

또한, 많은 연구들에서 어머니의 근로 여부에 따라서 아동 돌봄서비스 활용이 달라짐

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어머니의 노동공급, 근로 결정이나 전일제와 시간제 결정 등

이 돌봄 방법의 선택과 동시에(simultaneously) 결정되고(Del Boca and Vuri, 2007;

Van Gameren and Ooms, 2009 등) 둘 사이에는 내생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에는 어려움이 있다(Baker et al., 2008; Blau and Currie, 2006). 국내 연구들에서

는 대체로 아동의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가 미취업에 비해 직접 돌봄보다 시설이나 조

부모 등 개인 대리양육의 가능성이 높고(김지경, 2004; 최상설·홍경준, 2012; 이정원 외,

2018), 맞벌이의 경우 시설돌봄 이용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하석철,

2018)

영유아 돌봄유형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조사

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매 3년마다 실시되는 조사로, 영유

아 자녀가 있는 가구, 가구원, 보육 및 교육 현황, 보육서비스 등에 관한 다양한 내용

을 담고 있다. 돌봄대상인 만6세 미만의 3,775명의 아동별 조사자료와 가구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어, 아동돌봄과 관련된 연구를 하기에 적합하다. 해당 자료에서

영유아를 (1) 양육수당 (2)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3) 유아학비 수급자로 구분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세분화하여 (1) 부모돌봄만 받는 경우 (2) 어린이집+부모돌봄

(3) 어린이집+개인양육(친인척, 비혈연) (4) 유치원+부모돌봄 (5) 유치원+개인양육 (6)

개인양육을 활용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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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A) 양육수당 수급자
(1,013명, 26.8%)

(B) 보육료 지원 대상자
(1,753명, 46.4%)

(C) 유아학비 대상자
(1,009명, 26.7%)

3,775명
(100%)

(1) 부모 돌봄만
762명

(2) 어린이집(+학원)
1,385명

(4) 유치원(+학원)
651명

(6) 개인양육서비스
(친인척, 비혈연)

251명

(3) 어린이집
+개인양육
368명

(5) 유치원+개인양육
358명

영유아를 포함하고 있는 가구(i)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영유아의 돌봄 방법 k개 중에서

j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모든 선택에 비해 j를 선택할 때 얻는 효용(U), 즉 자녀의 질

적 수준이 가장 크기 때문이라고 가정한다.2) 선택가능한 범주가 j=1, 2, …, J라고 할

때, 개인 i가 선택 가능한 대안 중 잠재효용이 가장 높은 대안 돌봄유형 j를 선택할 때

의 효용 Y는 다음과 같다.

 
where    if   max ⋯  

종속변수인 영유아 돌봄서비스유형은 부모돌봄 등 6가지를 고려했으며, 설명변수 
는 아동의 연령, 성별, 출생순위, 출생분기 등의 개인 특성과, 6가지 가구유형, 어머니의

연령 및 교육수준, 가구소득 등 가구 및 부모의 특성을 고려했다. 는 가구의 관찰되

지 않은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나타내며 평균 0, 분산 1, 공분산 0인 다

변량 표준정규분포로 가정한다. 모형 추정 후, 돌봄유형별 선택확률(s)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특정 설명변수(예를 들면 아동 연령)의 조건하에서의 선택확률은 다른 설명

변수들이 평균값일 때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exp   
exp   

2) 민인식·최필선(2021), pp.247-248.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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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영유아의 돌봄유형별 선택확률

주: 가구유형1은 부부+미혼자녀-맞벌이, 2는 부부+미혼자녀-비맞벌이, 3은 한부모+미혼자녀, 4는 

3세대-맞벌이, 5는 3세대-비맞벌이, 6은 기타가구를 나타냄.

연령 가구유형 (1)부모돌봄 (2)어린이집
(3)어린이집+
개인양육

(4)유치원
(5)유치원+
개인양육

(6)개인양육

0세

가구유형1 0.5257 0.1680 0.0223 - - 0.2841

가구유형2 0.9108 0.0454 0.0000 - - 0.0438
가구유형3 0.7060 0.0634 0.0000 - - 0.2306

가구유형4 0.3181 0.0606 0.1070 - - 0.5143
가구유형5 0.8222 0.0156 0.0003 - - 0.1619

가구유형6 0.7024 0.0018 0.0012 - - 0.2947

1세

가구유형1 0.2063 0.4664 0.1435 - - 0.1838

가구유형2 0.6508 0.3032 0.0009 - - 0.0451
가구유형3 0.5459 0.3212 0.0000 - - 0.1330

가구유형4 0.0884 0.1952 0.3908 - - 0.3256
가구유형5 0.6149 0.2090 0.0117 - - 0.1644

가구유형6 0.3404 0.0124 0.2572 - - 0.3900

2세

가구유형1 0.0205 0.6415 0.2980 - - 0.0401

가구유형2 0.2270 0.7417 0.0107 - - 0.0206
가구유형3 0.1097 0.8339 0.0000 - - 0.0564

가구유형4 0.0074 0.3062 0.6042 - - 0.0822
가구유형5 0.1907 0.6129 0.1006 - - 0.0958

가구유형6 0.2608 0.0478 0.4323 - - 0.2591

3세

가구유형1 0.0167 0.5812 0.1547 0.1433 0.0629 0.0412

가구유형2 0.1252 0.6108 0.0286 0.1999 0.0186 0.0170
가구유형3 0.0908 0.6104 0.0524 0.1510 0.0953 0.0000

가구유형4 0.0145 0.3951 0.3072 0.1230 0.1160 0.0441
가구유형5 0.1061 0.4923 0.0929 0.2083 0.0622 0.0382

가구유형6 0.1680 0.2953 0.3536 0.0445 0.1326 0.0060

4세

가구유형1 0.0051 0.4255 0.1710 0.2079 0.1320 0.0585

가구유형2 0.0533 0.4884 0.0407 0.3295 0.0575 0.0305
가구유형3 0.0517 0.3997 0.0595 0.2899 0.1992 0.0000

가구유형4 0.0040 0.2807 0.3048 0.1506 0.2024 0.0575
가구유형5 0.0380 0.3396 0.1019 0.3252 0.1504 0.0450

가구유형6 0.1614 0.1918 0.3287 0.0641 0.2385 0.0155

5세

가구유형1 0.0010 0.2361 0.1656 0.2720 0.2436 0.0818

가구유형2 0.0159 0.3053 0.0452 0.4545 0.1318 0.0473
가구유형3 0.0240 0.2487 0.0224 0.4202 0.2848 0.0000

가구유형4 0.0007 0.1398 0.2671 0.2201 0.3107 0.0615
가구유형5 0.0108 0.2002 0.1140 0.3624 0.2723 0.0402

가구유형6 0.0323 0.1013 0.3852 0.0891 0.3751 0.0170

6세

가구유형1 0.0002 0.1224 0.1433 0.2918 0.3514 0.0910

가구유형2 0.0054 0.1797 0.0412 0.5243 0.1867 0.0627
가구유형3 0.0008 0.1128 0.0596 0.3321 0.4947 0.0000

가구유형4 0.0001 0.0706 0.1954 0.2275 0.4342 0.0722
가구유형5 0.0020 0.1052 0.0872 0.4297 0.3304 0.0455

가구유형6 0.0076 0.0432 0.2881 0.0978 0.5478 0.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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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유아의 돌봄유형별 이용규모 변화

영유아돌봄유형별 이용자 규모를 앞서 추계한 연령별 가구유형별 아동수에 연령별 가

구유형별 돌봄유형별 이용확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NCCS는 아동돌봄유형별 이용자수, N는 가구유형 및 연령을 고려한 아동수, P는 연령별 

가구유형 돌봄유형별 돌봄이용확률, f는 가구유형(맞벌이여부 포함), a는 아동 연령, j는 

영유아 돌봄서비스 유형을 나타냄.

먼저 영아(만0～2세)의 경우에는 통계청 인구변화 가정에 따라 2021년 88.4만명에서

감소하다 반등을 보여 2036년 96.4만명으로 증가한다. (1) 부모돌봄 (2) 어린이집 (3)

어린이집+개인양육 (4) 개인양육(친인척, 비혈연) 돌봄 유형의 이용규모를 2021년 인구

수를 100으로 하여 추산하여 보면, 인구변화만을 고려한 경우에는 2021년 부모돌봄

49.7에서 2036년 53.9로 8.5% 증가, 어린이집(어린이집과 어린이집+개인양육 규모 합

산)은 동기간 41.4에서 44.1로 6.6% 증가, 개인양육은 동기간 14.4에서 17.8로 약 24.3%

증가한다. 여기에 부부+미혼자녀 가구의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맞벌이 비중이

OECD 수준까지 증가하는 시나리오 6을 기준으로 인구변화와 가구변화를 함께 고려한

결과를 살펴보면, 2021년 부모돌봄은 49.7에서 2036년 46.3으로 6.8% 감소, 어린이집은

동기간 41.4에서 50.5로 22.0% 증가, 개인양육은 동기간 14.4에서 21.3으로 약 48.6% 증

가한다. 시나리오 분석 비교 결과에서도, 어린이집과 개인양육 서비스의 이용규모가 가

구구조 변화 및 맞벌이 비중의 변화 속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

다.



- 14 -

[그림 1-4] 영아의 돌봄유형별 이용규모 변화 (2021년 인구수 88.4만명=100으로 환산)

주: 시나리오(1) 2018-2021 전이행렬 유지+맞벌이 가구 비중의 완만한 증가 (2) 2018-2021 전이

행렬 유지+OECD 맞벌이비중(전일제) 수준으로 증가 (3) 2018-21 전이행렬 유지+OECD 맞벌

이 비중(전일제+시간제) 수준으로 증가 (4) 2015-2021 변화율 적용+맞벌이비중 완만한 증가 

(5) 2015-21 변화율 적용+OECD 맞벌이비중(전일제) 수준으로 증가 (6) 2015-21년 변화율 적

용+OECD 맞벌이비중(전일제+시간제) 수준으로 증가

<인구변화만 고려> <가구변화 추가 고려 - 시나리오 6>

<영아의 돌봄유형별 이용규모 – 시나리오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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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만3～6세)의 경우에는 통계청 인구변화에 따르면 2021년 160.3만명에서 크게 감

소하여 약간 반등하나 2036년 76.0만명으로 2021년의 76% 수준이 되어, 전체 돌봄 유

형별 이용규모가 감소하는 구조이다. 유아가 활용할 수 있는 (1) 부모돌봄 (2) 어린이

집 (3) 어린이집+개인양육 (4) 유치원 (5) 유치원+개인양육 (6) 개인양육(친인척, 비혈

연) 등의 돌봄 유형 이용규모를 2021년 인구수를 100으로 하여 추산하여 보면, 인구변

화만을 고려한 경우에는 2021년 부모돌봄 3.8에서 2036년 3.1로 19.9% 감소, 어린이집

(어린이집과 어린이집+개인양육 규모 합산)은 동기간 43.6에서 34.9로 20.0% 감소, 유

치원은 동기간 48.3에서 34.8로 27.9% 감소, 개인양육은 동기간 31.1에서 23.6으로 약

23.9% 감소한다. 인구변화와 가구변화를 함께 고려한 결과를 시나리오 6(부부+미혼자

녀 가구의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맞벌이 비중이 OECD 수준까지 증가)을 기준으

로 보면, 2021년 부모돌봄은 3.8에서 2036년 2.1로 44.5% 감소, 어린이집은 동기간 43.6

에서 36.1로 17.4% 감소, 유치원은 동기간 48.3에서 34.0으로 29.7% 감소, 개인 양육은

동기간 31.1에서 26.1로 16.2% 감소한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전체 보육교육기관 및

개인양육서비스의 규모도 감소하나, 맞벌이 비중 증가 등의 가구구조 변화도 함께 고

려하면 부모돌봄 외의 돌봄유형에서의 수요 감소폭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맞

벌이 가구의 경우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의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유치원의 이용규모는

가구구조 변화를 고려했을 경우에 좀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공립

과 사립 유치원의 구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대체정도 등을 고려한 추가 분석이 필요

하다. 시나리오별 분석결과에서도 돌봄유형별 이용규모는 인구변화외에도, 가구구조 및

맞벌이 비중에 따라 패턴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림 1-5] 유아의 돌봄유형별 이용규모 변화 (2021년 인구수 160.3만명=100으로 환산)

<인구변화만 고려> <가구변화 추가 고려 - 시나리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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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시나리오(1) 2018-2021 전이행렬 유지+맞벌이 가구 비중의 완만한 증가 (2) 2018-2021 전이

행렬 유지+OECD 맞벌이비중(전일제) 수준으로 증가 (3) 2018-21 전이행렬 유지+OECD 맞벌

이 비중(전일제+시간제) 수준으로 증가 (4) 2015-2021 변화율 적용+맞벌이비중 완만한 증가 

(5) 2015-21 변화율 적용+OECD 맞벌이비중(전일제) 수준으로 증가 (6) 2015-21년 변화율 적

용+OECD 맞벌이비중(전일제+시간제) 수준으로 증가

Ⅲ. 결론 및 정책 제안

본 연구는 영유아가 포함되어 있는 가구의 구조 변화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영유아

인구수는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2021년 248.7만명에서 계속 감소하다 반등하여

2036년에는 218.2만명(2021년의 87.7%) 수준이 된다. 이를 영아와 유아로 구분하면,

2021년을 해당 연령대 인구수를 100으로 했을 때, 2036년 영아는 109로 증가하나, 유아

는 76으로 크게 감소한다. 영유아의 가구 분포는 본 연구의 추계에 따르면, 부부+미혼

자녀가구의 비중이 2021년 78.9%에서 시나리오에 따라 2036년 79.5%～89.8%로, 해당

가구유형의 맞벌이가구의 비중은 동 기간 24.2% 수준에서 30.3%～45.6%로 달라진다.

2020년 이후로 영유아수의 감소, 특히 먼저 영아가 줄어들고 이후 유아의 감소가 이

어져 2036년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돌봄서비스 이용 규모는 줄어드는 양상이 예

상된다. 그러나, 추가로 가구 구조 변화의 효과를 반영하면,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부

모돌봄 외의 보육교육시설 및 친인척 등의 돌봄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비공식 돌봄

수요의 감소폭은 인구변화만을 고려했을 때보다는 적어질 가능성이 나타났다. 특히, 영

<유아의 돌봄유형별 이용규모 – 시나리오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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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경우에는 인구수의 증가와 맞벌이 가구 비중의 확대로 인해 어린이집 이용자 규

모가 시나리오에 따라 2021~2036년 기간 동안 9.3%～22%, 개인양육서비스(친인척 및

비혈연) 이용자 규모는 48.6%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 유아의 경우에는 인구감소가 크

게 나타나지만, 어린이집과 개인양육의 이용자 감소 폭은 가구구조변화도 함께 고려할

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영유아 돌봄정책을 수립할 때 출생아수 감소

에 따른 영유아 돌봄수요 감소 가능성만을 고려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맞벌

이 가구 비중 확대를 포함한 가구 구조 및 특성의 변화가 가져올 수요변화를 함께 고

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맞벌이 가구 증가는 돌봄의 유형이나 질에 대한

수요변화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동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돌봄유형별 이용률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가구의 특성에 따라 보육료 지원 및 보육교육시설의 질적 제고 등으로 비공식돌봄에

대한 선호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맞벌이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면 반대로 비맞

벌이 가구는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수요 증가 정도가 가구유형간

변화에 따라 상쇄되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그 크기는 가구유형별 비중 변화 외에

도, 보육교육기관 및 친인척 및 돌보미 등 개인양육 제공자의 돌봄의 질적 수준, 돌봄

유형간 대체정도, 돌봄 시간, 돌봄 비용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 돌봄 수요결정

과 돌봄 유형 간의 대체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급 및 수요 측면의 추가 요인

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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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사회 인구·건강변화와 노인 돌봄 서비스 수요

김홍수(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ㆍ권정현(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I. 현실의 진단과 평가

우리나라의 공식적 노인돌봄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구

성된다.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도의 보장성을 계속 확대해왔으며 그 결

과 서비스 대상자는 지속적 확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8년 7월 제도 도입 당시

14.6 만명 수준이었던 수급자는 2021년 65세 이상 인구의 10.7%, 95 만명에 이른다.

공적 제도를 통해 노인돌봄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고령 인구는 2021년 기준 155만

명(장기요양 등급인정자 105만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50만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17% 수준이다. 실제 서비스 이용자는 약 117만명으로,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중 약 83%가 실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약 30만

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인구구조와 가구의 구성, 여성의 노동시장 기회 확대와 개인의 선호 변화 등 우리나

라가 직면한 다양한 변화는 공식적 노인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를 가속화할 것

으로 예상된다. 고령 인구의 빠른 증가, 그 가운데서도 본격적인 돌봄 필요가 시작되는

초고령 인구의 절대적 규모 증가는 공적 노인돌봄제도의 보장성 확대와 같은 정책 변

화가 없더라도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가구 구성의 변화와 여성의 노동시장 기회 확대로 가족 구성원에 의한 비공식 돌봄

은 공식 돌봄으로 대체되고 있다. 공식적 노인돌봄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비공식적 가

족 돌봄은 점진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낸다. 노인의 가족 돌봄은 주로 배우자의 몫이며

자녀 세대의 가족(부모) 돌봄이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낸다. 특히 과거 주요 비공식 돌

봄 제공자였던 자녀의 여성 배우자에게서 비공식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감소하고 있다. 유자녀 인구가 감소하고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우리나라 가구

구성의 변화를 고려할 때, 미래에는 가족에 의한 비공식적 돌봄의 가능성은 돌봄 제공

여부(extensive margin)와 돌봄 제공 시간(intensive margin) 모두에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공식적 돌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은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공적 노인돌봄 서비스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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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대는 자명하다. <표 2-1>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방식으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과 독일의 고령화 수준과 노인돌봄 서비스 수급자 비중을 나타낸다. 우

리나라의 고령화율은 2021년 기준 15.7%로 일본 28.6%, 독일 22.1%에 비해 낮은 수준

이다. 특히 신체기능 저하가 발생해 돌봄의 필요가 본격화되는 75세 이상 초고령 인구

비중은 절반 수준이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중 장기요양서비

스 수급자 비중은 11%인데 일본과 독일 수준으로 고령화가 진행된다면, 공적 노인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 역시 일본 17.5%, 독일 19.6%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 장기요양 서비스 수급자 국가별 비교

한국 일본 독일
65세 이상 인구 비중(%) 15.7 28.6 22.1
75세 이상 인구 비중(%) 6.9 14.9 11.2

65세 이상 인구 중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 비중(%)
재가서비스 7.4 14.8 15.6
시설서비스 2.6 2.7 4.0

 주: 65세, 7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1년 기준,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 비중(%)은 2020년 기준

자료: OECD Statistics(2021), OECD Health Statistics(2020), 후생노동성, “2020년 개호급부비 실

태조사 통계(令和2年度 介護給付費等実態統計の概況)”

일본, 독일과 수급자 비중의 차이 외 뚜렷한 차이는 재가 급여 서비스 이용 정도에서

나타난다. 75세 이상 인구 규모가 2배 이상인 일본과 우리나라의 시설 서비스 이용 비

중은 각각 2.6%와 2.7%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독일의 경우도 시설서비스 이용

비중이 4%로 우리나라보다 높으나, 재가 급여 서비스 이용은 2배 이상에 이른다. 이러

한 차이는 우리나라 장기요양서비스의 제한적인 다양성으로 일부 설명된다.

많은 OECD 국가들은 공적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연령제한이 없거나 보다

포괄적인 기준을 적용하며, 포괄적 기준에는 본격적인 장기요양 진입 제한을 위한 예

방 서비스가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 장기요양 예방 서비스 역할을 하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및 일상생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내용을 포

함한다. 그러나 소득 기준이 서비스 대상 기준으로 규정되어 저소득층이 아닌 서비스

가 필요한 개인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한계기 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에 대해서는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체 기능 중

심의 요양 필요도 평가에 기반해 등급별로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수의 서비스

는 요양보호사인력을 활용한 일상생활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2018년 지역사회 통

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정책 시행을 통해 노인이 현재 사는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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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할 수 있도록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및 돌봄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였으나, 노인돌봄

서비스의 제한적인 다양성으로 인해 돌봄에 대해 다양한 욕구와 필요가 있는 고령자를

포괄하기 어려운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의료와 요양 및 돌봄에 대한 복합적인

욕구가 있는 노인의 경우 의료 필요가 있을 때 장기요양 서비스가 아닌 요양병원을 선

택하는 결과로 이어져 비효율성을 낳고 있다.

다양한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의 마련은 서비스 이용 욕구 현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포함한 노인돌봄서

비스 이용자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은 돌봄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욕구가 제도 마련을

통해 현실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 노인돌봄의 정책 방향이 지역사회 내

생활 지속과 본격적인 돌봄 진입 지연임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돌봄이 필요하기 전

단계에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돌봄서비스 필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의 노인장기요양제도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일

상생활을 지속할 노력을 기울일 유인이 제도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으며, 본격적인

돌봄 진입 이전 건강 증진 및 예방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증가

하는 공적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양적 보완과 함께 고령자의 돌봄 필요 기준을 다면

적으로 파악하고 돌봄 필요 기준에 따른 고령자 특성에 따라 적합한 돌봄 서비스의 다

양화가 필요하다.

Ⅱ. 연구 결과

노후의 삶의 질은 단순히 질병 예방 및 수명 연장이 아닌 건강수명이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실제 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필요 결정 기준은 독립적으로 활동, 생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신체기능 상태가 주가 된다.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등급

인정 기준은 일상생활수행능력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을 기반으로 한 신체기능 상

태에 따라 등급 인정 기준이 결정되며, 2018년 인지기능 등급이 공적돌봄서비스 수급

결정요인으로 포함되었다.

최근에는 신체기능 저하와 그에 따른 돌봄 필요를 최대한 지연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

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노인의 기능 상태 측정과 더불어 기능 상태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영향 요인들에 대해 예방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

점에서 신체기능의 제한이 있는 노인 인구의 규모와 함께 이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건

강 수준에 대한 파악을 통해 잠재적인 노인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추정하고, 대상

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 제공과 효과적인 건강증진 및 예방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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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노인돌봄서비스 확충 및 다양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미래의 인구 변화에

따른 노인돌봄 서비스 수요 전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노인돌봄 필요 유형을 <표

2-2>와 같이 분류한다. 유형1은 현재 공적 노인돌봄 서비스 이용자 및 서비스 신청자

이다. 유형1은 가장 직접적인 노인돌봄 서비스 수요자 집단으로, 서비스 신청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점에서 등급 인정이 완화될 때 직접적인 서

비스 수요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판단해 유형1에 함께 포함한다. 유형2는 전통적인 노

인돌봄 필요 여부 판단 기준인 신체기능저하자로 분류한다. 일상생활수행능력과 도구

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이 한 가지 이상 제약이 있는 고령자를 포함한다. 유형3은 치매

의심, 인지기능 제한 및 중증 우울증 등 정신건강 및 인지기능 저하자 집단이다. 유형4

는 복합만성질환 보유자이다. 이들은 요양과 돌봄 필요의 위험이 높고, 질병으로 인해

돌봄 필요가 발생할 때 그 강도와 복잡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

로 유형5는 요양병원 입원 경험자로, 요양병원 입원은 입원 경험(입원 결정)은 노인 본

인과 가족이 “인지”한 만성기 의료 및 요양의 복합적 필요를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 현재 공적서비스에 대한 직접적 수요자 외 돌봄 필요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잠

재적 노인돌봄 필요 인구 규모를 전망하고자 한다.

<표 2-2> 노인돌봄 필요 유형별 분류 

유형1
∘현재 공적 노인돌봄 서비스 이용 및 신청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 및 등급 인정 신청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및 이용 신청자 

유형2
∘신체기능 저하자 
   - 일상생활수행능력(ADL),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제한 

유형3
∘정신 및 인지기능 저하자
   - 치매 의심, 인지기능 제한, 중증 우울증 

유형4
∘동반 질병(cormobidity)으로 인한 의료 관리 필요자
   - 복합 만성질환 보유자 

유형5 
∘만성기 의료·요양 서비스 이용군 
   - 한국의 제도적 특수성을 반영한 요양병원 입원 경험자 

실제 자료에서 유형별 고령 인구의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5차

연도부터 7차연도의 자료를 이용한다. 이 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에 해당된다.

이 기간은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노인돌봄(노인맞춤돌봄)서비

스 이용 여부와 이용 신청 여부에 대한 정보 획득이 가능한 기간이므로, 분석을 이 시

기로 한정한다. 조사 자료의 한계로 요양시설 입소자 등 고도의 돌봄이 필요한 조사

대상자는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공적 노인돌봄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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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고령 인구의 비중은 7% 내외이나, 행정자료에서는 11%로 공적 노인돌봄서비

스 이용 수준의 격차가 존재한다.

<표 2-3>은 각 돌봄 필요 유형별 비중을 나타낸다. 각각의 돌봄 필요 유형은 다른

유형의 특성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노인돌봄 필요의 복합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동반하고 있는 주요 특성은＇인지기능 저하‘와 '복

합 만성질환 보유’이다.

요양병원 입원(유형5) 유형은 36%가 공적 노인돌봄서비스의 수요자이며 85% 이상이

일상생활수행능력 제한을 동반하며 복합 만성질환은 73.3%, 인지기능 저하는 93.2%가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돌봄 필요 요구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공적 노인돌봄 서비

스 수요자 유형(유형1)의 경우에도 복합 만성질환 보유자가 67.5%, 인지기능 저하자가

82.8%를 차지하며, 요양병원 입원 경험자도 11.4%로 돌봄 필요와 함께 의료적 필요도

또한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신체기능저하를 경험하는 유형2의 경

우 공적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 또는 신청한 비율은 20% 수준이나 80% 이상이 인지기

능 저하를 겪고 있으며, 요양병원 입원 경험자도 9% 수준으로 나타난다.

<표 2-3> 유형별 노인돌봄 필요의 복합성

65세 
이상

세부 유형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유형1 0.079 - 0.2 0.11 0.102 0.362

유형2 0.24 0.608 - 0.323 0.311 0.857

유형3 0.596 0.828 0.803 - 0.666 0.932

유형4 0.521 0.675 0.676 0.582 - 0.733

유형5 0.025 0.114 0.089 0.039 0.035 -

[그림 2-1]은 노인돌봄 유형별 필요의 연령 분포를 나타낸다. 초기 고령자 시기부터

인지기능 저하 및 복합 만성질환 경험 비율은 해당 연령대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

가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일상생활수행능력 제약과 공적 노인돌봄서비스 수

요는 75세 이상 연령대부터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연령별 돌봄

필요 유형 분포의 차이는 연령별, 대상별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과 효과적인 건강증진



- 24 -

및 돌봄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예컨대, 비교적 젊은 연령대부터 다수가

보유한 인지기능 저하 및 복합 만성질환 보유가 본격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신체 기

능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면 초기 고령자 시기부터 건강증진과 인지 기능 저하 예방 차

원의 돌봄 서비스 공급을 통해 본격적인 돌봄 진입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림 2-1] 연령별 노인돌봄 필요 유형별 분포

실제 고령자의 특성이 신체 기능 제한 및 공적 노인돌봄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기 위해 전기의 건강 상태가 이후 상태에 미치는 건강 전이(health

transition)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건강지원 및 예방적 관점에서 노인돌봄의 대

상 범위를 확대할 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지기능저하 및 중증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 경험은 이후 신

체기능 저하 및 공적노인돌봄서비스 수요와 높은 관련성을 나타낸다. 만성질환은 질환

유형에 따라 신체기능 저하 및 공적 노인돌봄서비스 수요와 관련성에 차이를 나타낸

다. 만성질환 중 뇌질환을 보유자는 이후 신체기능제한 및 공적노인돌봄서비스 이용

확률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뇌졸중 노인환자의 경우 장애 비율

이 높은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외에도 심장질환이 있는 노인에서 신체기능

제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치매 의심 및 인지능력 제한, 중증의 우울증 경험

이 이후 신체기능 저하 및 노인돌봄서비스 이용과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 본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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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진이 이전 고령자의 정신건강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독거 여부는 등급 인정

이 필요한 공적노인돌봄서비스 이용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으나 신청과는 유의한 관

계를 나타내, 비공식적 돌봄 획득 제한이 공식 돌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것

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 (2) (3) (4)

변수 
ADL 제한 
3개 이상

IADL 제한 
3개 이상

공적노인돌봄 
서비스 이용

공적노인돌봄
서비스 신청

　 　 　 　 　
연령 0.0501*** 0.0477*** 0.0386*** 0.00771**

(0.00325) (0.00224) (0.00593) (0.00340)
가족형태 
독거여부 -0.358*** -0.306*** 0.108 0.156**

(0.0722) (0.0523) (0.104) (0.0734)
전기의 만성질환 상태

당뇨 0.127** 0.0781* 0.205** 0.0988
(0.0576) (0.0427) (0.0942) (0.0656)

고혈압 0.0200 0.0307 0.0406 0.0437
(0.0539) (0.0382) (0.0934) (0.0588)

심장질환 0.128* 0.124** 0.111 0.0917
(0.0705) (0.0532) (0.114) (0.0828)

간질환 0.142 0.207** -0.243 -0.307*
(0.129) (0.0909) (0.248) (0.183)

폐질환 -0.0595 0.0327 0.267 0.0650
(0.124) (0.0904) (0.181) (0.147)

암 -0.0491 -0.0108 0.314** 0.0300
(0.104) (0.0731) (0.144) (0.111)

뇌질환 0.651*** 0.586*** 0.317*** 0.111
(0.0703) (0.0577) (0.118) (0.0957)

치매의심 0.469*** 0.794*** -0.221* -0.0886
(0.0668) (0.0529) (0.122) (0.0934)

인지능력제약 -0.0506 0.181*** 0.129 0.0343
(0.0668) (0.0458) (0.104) (0.0731)

우울증 0.0861*** 0.0651*** 0.0401** 0.0517***
(0.0103) (0.00796) (0.0180) (0.0122)

ADL 제한1개 0.148 0.0413
(0.206) (0.185)

ADL 제한2개 0.120 -0.0101
(0.273) (0.255)

ADL제한3개이상 0.450*** 0.304**
(0.153) (0.130)

IADL 제한1개 -0.362 -0.0108
(0.406) (0.203)

<표 2-4> 건강 전이(Health Transition)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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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노인돌봄서비스 수요 규모를 전망하기 위해 노인돌봄 필요 유형별로 노인돌

봄 필요 규모를 추계한다. 유형별로 나누어 노인돌봄 필요 규모를 전망하는 것은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고령자의 건강 상태 기준을 제도적으로 완화해 나갈 때 각

각의 수요를 전망해 향후 노인돌봄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예방 기능을 강화할 때 예상되

는 수요 규모를 가늠하기 위함이다.

분석 자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와 고령화연구패널 7차년도(2018년) 자료, 통계청

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이용한다. 수요 추정은 기존의 장기요양 비용 추계 연

구에서 주로 활용된 셀 기반 방식(cell-based approach)을 적용한다. 이 방법은 현재

고령자의 돌봄 서비스 수요, 신체 및 정신건강 수준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해당 유

형의 성별, 연령별 분포를 미래 인구 전망에 적용해, 미래 노인돌봄서비스 수요를 추계

하는 방법이다. 셀 기반 추정의 기본 산식은 아래의 식을 적용한다.

 
  







 

   서비스 종류

 연도의  유형의 노인돌봄 서비스 수요 인구 규모 는 연령별(), 성별(), 서비스

수요 정도(유형별 비율)에 각 연도 의 연령, 성별 추계 인구 수(
)를 곱한 값으로

계산한다.

1. 공적 노인돌봄서비스 수요 전망 

분석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료를 이용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한정하여 공적

노인돌봄서비스 수요를 전망한다3).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별, 연령별 등급 인정

신청자, 등급 인정자 비율을 이용해 현재의 돌봄서비스 수요 수준이 미래에도 지속될

때 향후 인구 변화에 따른 수요자 규모를 산출한다. 둥급 인정 신청자는 등급 인정을

3) 조사자료인 고령화연구패널과 실제 행정자료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요자 규모의 차이가 있으
므로, 공적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은 행정자료의 정보를 이용해 전망함.

IADL 제한2개 -0.121 0.271
(0.388) (0.182)

IADL 제한 3개이상 0.684*** 0.613***
　 　 　 (0.129) (0.0927)

Observations 14,156 14,156 14,156 14,156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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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노인 또는 그 가족이 주관적으로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잠재적 수요자로 판단해 서비스 신청자 규모를 함께

추산한다. 잠재적 수요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 변화에 따라 실질 서비스 수요자

(이용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다.

[그림 2-2]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요 전망치를 보여준다. 현재의 성별, 연령별 서비

스 수요 수준이 지속되더라도 고령 인구 규모가 증가해 등급 인정자와 등급 인정 신청

자를 포함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요 규모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에 등급 인정자 규모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노

인 세대로 진입하는 2040년에는 등급 인정자 규모는 2050년 298만 명으로 2021년 인정

자 규모의 세 배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등급 신청자 중 등급 인정을 받지 못

한 고령자는 27.2% 수준이다. 잠재적 노인돌봄 서비스 수요자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

정 신청자를 포함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더욱 빠르게 증가한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따른 급여 인정률 제고는 잠재적 수요자를 실질적 수요

자로 전환해 수요 확대를 견인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따라서 향후의 노인돌봄 수요

전망 시에는 정책 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크게 시설 급여 서비스와 재가 급여 서비스로 나뉘며, 인정 등

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차이가 있다. 2018년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하

[그림 2-2]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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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의 확충이 노인돌봄에서 중점 과제가 되었다. 재가 서비스

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4년 장기요양 등급 개편

이후 등급 인정자 중 재가 서비스 대상자 비율은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며, 제도

변화에 따라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등급 인정자 대비 재가

요양서비스의 실제 이용자 비중은 70% 내외로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그림 2-3]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유형별 이용자 전망  

2019년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을 받았으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급 인정자는

전체 등급 인정자 중 22.5%이며, 미이용자비율은 인정 등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

다. 서비스 미이용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병원 입원(30.1%), 가

족 외 사람의 도움을 꺼림(23.4%), 가족 돌봄으로 충분(12.2%), 요양병원 선호(10.0%)

순으로 나타난다. 등급 수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원인은 차별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등급별 미이용이유에 대한 정보 파악에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각 등급별 서

비스 미이용 원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등급별 서비스 내용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인지지원등급이나 신체기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5등급에서 높은 서비스

미이용률은 해당 등급 인정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인

지지원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으로 신체 기능이 양호한 집단인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주야간보호급여와 단기보호급여에 국한된다. 주야간보호급여의 경우

다양한 등급의 개인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중증도에 구분이 없으며, 신체기능이 양호한

인지지원등급에 대해 적합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높은 의료 필요도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는 1등급에서 나타나는 높은 서비스 미이용률은 의료와 요양 및 돌봄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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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등 노인돌봄 서비스 내용 조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적합한 서비스 제공 시 이용

의사가 있는 개인의 규모가 미이용자 중 66.5%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다양한 수요자

맞춤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자료: 강은나 외(2020), 2019년 장기요양실태조사 자료 이용 재구성 

실제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중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미이용자 중 적합한 서비스

제공 시 이용 의사가 있는 개인의 규모를 적용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실수요자 규모를

전망하였다([그림 2-4]).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중 이용자(77.5%)와 미이용자 중 이용

의사가 있는 66.5%를 적용해 전망한 결과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는

[그림 2-4]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전망 

등급 비율(%)

전체 22.5%

1등급 39.66%

2등급 24.06%

3등급 19.75%

4등급 17.79%

5등급 30.18%

인지지원등급 80.99% 

<표 2-5>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중 서비스 미이용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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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4만명에서 2050년 276만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노인돌봄 필요 유형별 수요 전망 

[그림 2-5]는 노인돌봄 필요 유형별로 인구 변화에 따른 돌봄 수요를 전망한 결과를

나타낸다. 지원 필요 정도가 가장 크고 빠르게 증가하는 유형은 정신건강 문제 유형이

다. 정신건강 문제 유형은 치매 의심, 인지기능 저하 및 중증 우울증을 포함하는 분류

로 노인돌봄과 관련해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때 노인돌봄 서비스 수요가 가

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 공적노인돌봄서비스 수요는 고령화연구패널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 이

용자 규모를 이용해 전망한 결과이다. 조사자료의 한계 상 행정자료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통

계에서 확인되는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및 서비스 이용자 규모와 차이가 존재함.

자료: 고령화연구패널, 2021년 장래인구추계

현재의 공적 노인돌봄서비스의 보장성 수준이 지속될 때, 일정 수준의 돌봄 필요가

있으나 공적인 돌봄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제약이 있는 인구 규모는 [그림 2-6]과 같다.

인지기능 저하를 겪고 있는 고령자 중 8% 정도만이 공적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 또는

신청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인지기능 저하 경험 고령자에 대해 본격적인 돌봄 이전 단

계의 건강 증진 등의 서비스 제공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일상생활수행능력 제약

집단에서도 20% 정도만이 공적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일정 수

[그림 2-5] 노인돌봄 필요 유형별 돌봄 수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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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돌봄 필요가 있는 고령자들이 서비스 접근의 제약을 경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7]은 노인돌봄 필요 유형 각각이 복합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음을 반영해 현

재의 공적노인돌봄서비스 지원 수준에서 각 유형으로 노인돌봄 지원의 대상을 확대할

때 노인돌봄 수요를 전망한 결과이다.

[그림 2-7] 돌봄 필요 유형별 대상 확대 시 돌봄 수요 전망  

[그림 2-6] 돌봄 필요 유형별 공적 노인돌봄서비스 제약 인구 규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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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및 정책 제안

본 연구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공적 노인 돌봄 서비스 확충과 다양화의 필요

성을 검토하고 미래의 인구 변화에 따른 노인돌봄 서비스 수요 전망을 수행하였다. 현

재의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경제 수준, 가족 돌봄 가능성 등과 무관하게 기

능(function) 상태 기반 독립적 생활 가능 정도에 따라 돌봄의 필요도(needs)를 평가하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현 제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재 공적노인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으나 제도 확대 시 우선순위가 높은 신체기능 저하군, 인지/정신

기능 저하군, 그리고 최근의 의료-돌봄 통합 논의를 반영한 복합만성질환군 등을 장래

돌봄 필요 세부 유형으로 정의·분석하였다. 대표성 있는 노인 표본 자료인 고령화 패

널,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노인장기요양보험 행정자료를 이용해 세부 돌봄 유형 별 및

유형 간 노인 돌봄 필요의 분포와 복잡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돌봄 세부 유형을 고려

한 수요 전망을 보고하였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의 몇 가지 미래 노인돌봄 정

책과 서비스 개발 관련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상자의 복합적 서비스 필요에 대한 대응과 이를 반영한 의료-돌봄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각각의 돌봄 필요 유형군은 다른 군

의 특성을 함께 보유하고 있었고, 모든 유형의 노인이 ‘인지기능 저하’와 ‘복합 만성질

환’ 특성을 초기 고령자 시기부터 약 40% 이상이 공통적으로 동반하고 있었다. 또한

인지기능 저하 및 중증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가 공적 노인돌봄서비스 수요와 높은

관련성이 있었다. 유형별 수요 규모 전망에서도 인지·정신건강에 대한 지원 확대 시 노

인돌봄 서비스 수요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돌봄 대상 범위를 확대할 때 이러한 대상자의 복합적 서비스 필요를 고

려한 대상 범위 선정과 서비스 공급 및 실행 관리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향후

인지기능 저하자의 장기요양 진입 증가가 예상되는 바, 이들을 위한 서비스 확대와 보

강 검토가 필요하다. 인지(치매) 문제는 의료와 돌봄이 동시에 필요한 문제이고 장기간

에 걸쳐 서비스가 필요하며 복잡성이 점차 커지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단순한 기존

노인돌봄 대상 범위의 확대를 넘어 예방적 관점에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신

체기능 저하나 만성질환관리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나 정신건강 문제는 진단과 적절한

관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미충족 의료-돌봄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이는 노인과 가

족, 서비스 제공 기관·인력과 제도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공

식 돌봄 인력의 역량 강화와 가족 대상 교육 및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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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현재의 높은 장기요양 대상자의 미이용자 원인을 파악하고 수요자 맞춤형 서

비스 공급 확충 방안의 마련일 필요하다. 본 연구의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전망에 따르

면 현재 장기요양 등급 인정 수준이 지속되는 가정에서도, 장기요양서비스 등급 인정

자규모가 2050년 298만명으로 2022년 인정자 규모의 세배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

며,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확대 시 등급 인정자 규모는 더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현재 장기요양 최중증 1등급자의 약 40%, 경증 인지지원등급자

81%가 등급을 받고도 장기요양보험을 통한 돌봄을 미이용하고 있다(2019 장기요양 실

태조사). 적합한 서비스 제공 시 이용 의사가 있는 개인의 규모에 대한 시나리오 적용

시 실수요자 규모는 더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의 높은 미이용율은 향후 노인돌봄 서비스 개편에 있어 공급의 양적 확충뿐만

아니라 질적 제고와 서비스의 다각화가 함께 필요함을 시사한다. 공적 장기요양보험

하에 이용 자격을 충족하나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증 대상자의 경우는 현 장기요

양제도 내의 의료서비스 미흡, 경증 대상자의 경우는 현 인지 예방 서비스가 노인과

가족의 기대와 불일치 하는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충족 돌봄 수요는

단기적으로는 실수요의 감소와 필요 재정의 축소로 보일 수 있으나, 결국 노인의 기능

악화 가속화, 가족의 돌봄 부담의 가중으로 인해 높은 입원(소) 시설화를 초래할 수 있

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의 공적돌봄서비스 기준에 해당되며 향후 빠르게 증가할 복합 서비스 수

요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돌봄 서비스 간 연계와 통합 및 고도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서비스의 분절화는 꾸준히 제기되어온 정책 이슈이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적 노력으로 노인 의료돌봄통합 지원 시범사업(2023-2025),

장기요양 재택의료시범사업(2023) 등이 다각도로 진행 중이다. 한편 이러한 시범사업들

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확대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현 만성기 의료 및 요양돌봄 기관들의 분화와 전문화 전략. 이를 위

한 정책 및 제도적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서울대산학협력단, 2019, 2020 2021, 2022).

보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돌봄 인력 및 물리적 인프라의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과

실행, 기존의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익숙한 의료(medical)-돌봄(care) 전달체계에서 벗어

나 변화하는 수요를 반영하고, 노인과 가족(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을 개편하는 일, 나

아가 새로운 의료-돌봄 서비스와 제공 기관의 돌봄 시장 진입에 따른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 민간-공공 협력체계

구축 등 간단치 않은 일련의 정책 개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이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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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들과 소통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며 임박한 초고령 사회에 걸맞은 차세대

노인돌봄체계 구축과 운영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 검토·분석한 공적돌봄 진입 전 단계의 잠재적 노인 돌봄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UN이 Decade of Healthy Ageing: Plan of Action 2021-2030(2020)에서

강조하는 바에 따라, 건강·공중보건(health) 서비스와 노인친화적환경(age-friendly

environment) 조성을 통한 건강수명과 최대한의 자립을 지원하는 돌봄 정책을 제안한

다. 즉 향후 노인돌봄 서비스는 현재의 독립적 생활이 어려운 최중증의 노인을 대상으

로 하는 협의의 국가 주도적 노인돌봄에서 정책의 목표와 범위 등에 있어 변화가 필요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검토 및 사회적 논의를 제안한다.

초기 신체·인지 기능저하나 복합만성질환자의 경우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노인돌봄

제공이 시급히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노인친화적 도시와 지역사회(age-friendly city

and community)를 조성하여 깨끗한 물, 공기, 신체활동을 위한 공간, 사교·자원봉사 등

사회활동 기회를 지원하는 것, 노년기 소득, 일자리, 주거 보장이 강화하는 것,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있는 가족 구성원의 유연한 돌봄 휴직과 해당 기간 적정한 지속적 소득

지원 등이 필요하다. 나아가 노년기 건강-돌봄 필요를 고려한 주거 시설(.e.g. 시니어타

운/노인주택) 확충, 부족한 돌봄인력을 지원하고, 보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노인과 가

족의 생활을 지원하는 제론테크의 실효성 있는 활성화, 노년기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 방안 마련 등의 사회적 환경과 사회정책 마련을 통해 초고령 사회 대응 웰에이징

(well-aging)을 지원하는 예방적 노인돌봄 정책의 수립을 제안한다.

다섯째, 위에서 제안한 노인돌봄 정책과 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하는 연구 개발과 지속

적 평가·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 향후에는 다각도의 정책 분석을 지원할 수 있는 코

호트 구축 등 장기 추적 조사를 통해 중고령자의 건강기능, 경제사회적 상태와 변화

추이, 관찰 이에 따른 돌봄 수요, 공급, 이용, 결과 등에 대한 포괄적 연구가 가능한 자

료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돌봄 필요로 진입을 지연할 수 있는 지

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초고령 사회 진입에 앞서 중장기적인 정책 평가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 작업이 필요하다. 노인돌봄 정책의 복잡성과 다면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조정을 위한 소통과 의사결정 구조의 지속적

선진화 또한 필요하다. 나아가 해외의 노인돌봄 정책과 동향에 대한 이해와 시사점 도

출, 협력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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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사회 인구·가족구조 변화와 치매 의사결정지원제도의 필요성

강상경(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 현실진단과 평가

인구 고령화 현상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고령인구의 빠른 증

가에 따라 노인 소득보장, 의료보장, 복지서비스 보장, 돌봄 보장의 필요성이 점차 증

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우리나라 복지제도도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

다.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기초연금, 공적부조 시행, 의료보장을 위한 의료보험 및

의료급여 제도 실시, 서비스 보장을 위한 관련 법 개정(예,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

업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리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국민의 돌봄부담을 급증시키고, 가족 중심의 사적돌봄의 한계로 이

어져 노인돌봄에 국가 개입을 초래한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2000년대

들어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논의가 활성화되었고,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과 같

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들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 상 신상관리가 어렵다

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4). 즉,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치매나 뇌혈관

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5). 장기요양보

험 대상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치매나 뇌혈관질환자은 신경인지장애로 인해 자기

의사결정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노인장기요양급여는 노인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6). 하지만 장기요양보험 이용자가 신경인지장애로 인해 자기의사결정 장애

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의료, 복지, 재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해도

당사자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자기의사대로 선택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서

비스 전달체계에서 치매 노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은 아직까지 해결

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한계를 염두에 두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인구·사회 변화와 의사결정능력장애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1항
6)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원칙).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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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구 추계를 통해 의사결정지원제도 구축 필요성을 진단하고 의사결정지원제도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인구변화

를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둘째, 미래 1인

가구변화를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셋째,

미래 치매유병률 및 치매인구 변화를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넷째, 치매 노인 1인 가구 추계를 통해 의사결정지원제도의 잠재적

욕구 수요를 추계한다. 다섯째, 도출된 경험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지원제도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II. 연구 결과

1. 인구변화

가.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

빠른 고령화 속도는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로 연결된다. 통계청(2023) 인구추계 현황자

료를 기반으로 2020년부터 2050년까지 30년간 우리나라 인구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그

림 3-1]과 같다. 전체 인구는 2020년 51,836,239명에서 2050년에는 47,358,532명으로 약

8.64%인 4,477,707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체 인구변화를 65세 기준으로

고령인구와 비고령인구로 나누어서 고찰하면 흥미로운 변화양상이 관찰된다. 65세 미만

비고령인구는 2020년 43,684,372명에서 2050년 28,354,643명으로 약 35.1%인 15,329,729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8,151,867명에서

2050년 19,003,889명으로 약 133.1%인 10,852,022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1] 우리나라 인구변화 추계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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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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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는 2020년과 2050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65세 미만 인구수 비율을 정

리한 것이다. 2020년에는 전체인구 51,836,239명 중 65세 미만 인구수가 43,684,372명으

로 전체인구 중 비고령인구가 약 84.3%를 차지하였지만, 2050년에는 전체 예상인구

47,358,352명 중 65세 미만 인구수가 28,354,643명으로 전체 인구 중 비고령 인구 비율

이 59.9%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경우 2020년에는 전

체인구 51,836,239명 중 65세 이상 인구수가 8,151,867명으로 전체인구 중 고령인구 비

율이 약 15.7%에 불과하였지만, 2050년에는 전체인구 47,358,532명 중 19,003,889명으로

예상되어 전체인구 중 고령인구 비율이 40.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부터

2050년까지 30년 동안 우리나라 인구구성비의 변화 추이를 요약하면, 65세 미만 인구

비율은 84.3%에서 59.9%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15.7%에서

40.1%로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3-2] 2020년과 2050년 고령인구수 및 비율 변화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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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28,354,643 
(59.9%)

8,151,867 
(15.7%)

19,003,889 
(40.1%)

2020년 2050년

65세 미만 65세 이상

자료: 통계청

나.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 급증

[그림 3-3]은 2020년부터 2050년까지의 고령인구 변화를 초기, 중기, 후기 초고령 노

인의 세 연령대별로 나누어서 10년 단위로 추계한 것이다. 초기 노인의 경우 2020년에

는 4,652,579명이었는데, 2030년에는 7,559,440명으로 급증하고, 2040년까지는 8,15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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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으로 완만하게 증가하였다가 2050년에는 7,327,525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 노인의 경우 2020년에 2,717,706명에서 2030년에는 3,920,404명으로 완만하게 증가

하고, 2040년에는 6,565,018명으로 급증하였다가 2050년에는 7,268,027명으로 증가속도

가 느려지지만 30년동안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85세 이상 초고령노인 인구

는 2020년에 781,582명, 2030년에 1,576,482명, 2040년에 2,527,898명으로 완만히 증가하

다가 2050년에 4,408,337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노인인구 중 초기노년

인구비율은 2020년 57.1%에서 2050년에는 38.5%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노년

의 경우 2020년 전체 노인인구의 33.3%에서 2050년 38.3%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고, 초고령노인의 경우 2020년 전체 노인인구의 9.6%에 불과했지만 2050년에는

23.2%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3] 65세 이상 노년기 생애주기별 인구변화

(단위: 명)

4,652,579 

7,559,440 
8,151,954 

7,327,525 

2,717,706 

3,920,404 

6,565,018 
7,268,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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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482 

2,527,898 

4,40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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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38.3%)

(38.5%)

(9.6%)

(33.3%)

(57.1%)

자료: 통계청

2. 가구변화

가.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 증가

[그림 3-4]는 2020년부터 2050년까지 우리나라 1인 가구 수 변화 추이를 10년 단위

로 정리한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1인 가구는 2020년에 6,476,735가구, 2030년에

8,255,041가구, 2040년에 9,054,787가구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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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3,860가구로 2040년보다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된 이유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1인 가구 변화를 연령대별로 나누어서

고찰하면 흥미로운 현상이 관찰된다. 65세 미만 인구의 경우 1인 가구가 2020년

4,858,996가구에서 2030년 5,393,698가구로 증가하였다가, 2040년에 5,031,470가구로 감

소하고, 2050년에는 4,383,167가구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65세 이상 고

령 1인 가구는 2020년 1,617,739가구, 2030년 2,861,343가구, 2040년 4,023,317가구,

2050년 4,670,693가구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4] 1인가구수 변화

(단위: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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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인 가구수 변화 65세 미만 1인 가구수 변화 65세이상 1인 가구수 변화

자료: 통계청

[그림 3-5]는 2020년과 2050년 1인 가구를 연령대별로 나누어서 비교한 것이다. 인구

전체적으로 1인 가구는 2020년 6,476,735가구에서 2050년 9,053,860가구로 추계되어 약

37.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연령대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65세 미만 연령층

에서 1인 가구는 2020년 4,853,996가구에서 2050년 4,383,167가구로 약 9.7%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에서는 2020년 1,617,739가구에서 2050년

4,670,693가구로 약 188.7%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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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5] 2020년과 2050년 1인 가구수 비교

(단위: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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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인구

(37.8% 증가)

65세 미만

(9.7% 감소)

65세 이상

(188.7% 증가)

2020년 1인 가구수 2050년 1인 가구수

자료: 통계청

나. 85세 이상 초고령 1인 가구 급증

[그림 3-6]은 65세 이상 고령 1인 가구를 2020년과 2050년 두 기간 동안 변화를 추

계하고 비교한 것이다. 65~69세 연령대 1인 가구는 2020년 439,116가구에서 2050년

790,267가구로 약 8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70~74세의 1인 가구는 2020년 372,520

가구에서 2050년 770,166가구로 약 106.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75~79세의 1인 가

구는 347,876가구에서 893,401가구로 약 218.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80세~84세의

1인 가구는 274,091가구에서 873,287가구로 약 218.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 1인 가구는 2020년 184.136가구에서 2050년 1,343,577가구로 약

629.7%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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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65세 이상 연령대별 1인 가구수 변화

(단위: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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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3. 치매 인구변화

가. 65세 이상 치매인구 증가

[그림 3-7]은 2020년부터 2050년까지 30년 동안 65세 이상 치매인구수와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인구 비율을 추계한 것이다. 202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환자 수

는 840,192명으로 전체 고령인구의 10.33%였다. 2030년에는 65세 이상 치매환자수가

1,360,864명, 2040년에는 2,173,089명이 될 것으로 추계되고, 치매인구 비율은 2030년에

는 10.48%, 2040년에는 12.62%로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에는 65세 이상

치매환자수가 3,023,404명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약 1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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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 및 치매인구 변화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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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앙치매센터

나.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 치매인구 급증

[그림 3-8]은 65세 이상 연령대별 2020년과 2050년의 치매 유병률을 비교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치매 유병률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8] 65세 이상 연령대별 치매 유병률 변화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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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앙치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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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는 2020년과 2050년의 65세 이상 연령대별 치매 환자수를 비교하고, 환자

수의 변화율을 추계한 것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2020년 치매환자는 840.192명이었

는데, 2050년에는 3,023,404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2020년 대비 약 260%

증가한 수치이다. 2020년과 2050년의 치매 환자수를 연령대별로 나누어서 고찰하면,

65~69세의 경우 36,621명에서 54,414명으로 약 48.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70~74세

의 경우 2020년의 77,237명에서 2050년에는 146,166명으로 약 89.2%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75세~79세의 경우 189,627명에서 458,400명으로 약 141.7%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고, 80~84세의 경우 232,892명에서 696,523명으로 약 199.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의 경우 2020년 303,816명에서 2050년 1,667,901명으로 약

449.0%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9] 65세 이상 연령대별 치매환자 변화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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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앙치매센터

4. 치매 노인 1인 가구 : 의사결정지원제도의 잠재적 수요

가. 65세 이상 노인 치매 1인 가구 증가

의사결정지원제도의 대상은 (1) 치매로 인한 의사결정장애가 있고, (2) 의사결정장애

가 있음에도 주변에서 의사결정을 위해 도움을 줄 자원이 없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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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의사결정지원 잠재적 수요는 치매가 있는 1인 가구로 추계한다. <표 3-1>은

통계청의 연령대별 1인 가구 추계 데이터와 치매안심센터의 연령대별 유병률 데이터를

기반으로, 치매 장애가 있는 1인 가구를 추계한 것이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들 중

2020년 1인 가구는 1,617,739가구이고 2020년 치매 유병률이 11.58%였으므로 치매가 있

는 1인 가구는 약 187,366가구이다. 따라서 2020년 의사결정지원욕구가 있는 1인 가구

인 치매 노인은 약 187,366명 정도로 추계된다. 2050년의 경우 1인 가구는 4,670,693가

구로 추계되고 치매 유병률이 18.79%로 예상되므로, 치매가 있는 1인 가구는 약

553,839가구이다. 따라서 2050년 의사결정지원욕구가 있는 1인 가구인 치매노인은

약 877,499명 정도로 추계된다.

<표 3-1> 노인 치매 1인 가구 추계

단위: 명, %

2020년 2050년

1인
가구수*

연령대별
유병률**

치매 장애
1인 가구수***

1인
가구수*

연령대별
유병률**

치매 장애
1인 가구수***

65-69세 439,116 1.39% 6,104 790,267 1.41% 11,143

70-74세 372,520 3.86% 14,379 770,166 3.9% 30,388

75-79세 347,876 11.83% 41,154 893,401 11.58% 103,456

80-84세 274,091 20.96% 54,450 873,282 20.46% 178,673

85세 이상 184,136 38.71% 71,279 1,343,577 41.16% 553,839

65세 이상 전체 1,617,739 11.58% 187,366 4,670,693 18.79% 877,499

*자료: 통계청; 
**자료: 치매안심센터;
***치매 장애 1인 가구 = 연령대별 1인 가구 X 연령대별 유병률

나.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 치매 1인 가구 급증

[그림 3-10]은 2020년과 2050년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세부 연령대별로 치매 1인

가구를 추계하고, 변화율을 살펴본 것이다. 65~69세의 경우는 2020년에는 치매 1인 가

구가 6,104가구였는데, 2050년에는 11,143가구로 추계되어 약 82.6%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고, 70~74세의 경우 2020년에는 14,379가구였는데 2050년에는 30,388가구로 추계되

어 약 11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75~79세의 경우는 2020년에는 치매 1인 가구가

41,154가구였는데, 2050년에는 103,456가구로 추계되어 약 151.4% 증가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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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80~84세의 경우 2020년에는 54,450가구였는데 2050년에는 178,673가구로 추계되

어 약 228.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의 경우는 2020년에는

치매 1인 가구가 71,279가구였는데, 2050년에는 553,839가구로 추계되어 약

667.0%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치매 노인 1인 가구의 증가는 지금까지 사

적영역에서 대응하던 치매노인 돌봄 및 의사결정 관련 서비스를 더 이상 가족이나 친

지 등 사적영역에서 지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10] 65세 이상 노인 치매 1인 가구 연령대별 변화

(단위: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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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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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및 정책 제안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의 주체”7)가 된다. 우리나라 민법상 19세 이상 성인은 자

신의 신상이나 재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주체가 된다. 하지만 치매와 같은 신경인지

장애가 있는 노인들처럼, 의사결정장애가 있는 성인은 스스로 자기의사결정권을 전면

실행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2006년 UN WHO에서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8)은 의사결정장애가 있는 사람

들을 위해 당사자들이 최대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다양한 지

원체계 마련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CRPD를 서명하고, 2008년 국회비준을 거쳐, 25조 마항(선택의정

서)을 제외한 CRPD가 2009년에 발효되었다. 그동안 미루어오던 선택의정서 가입 동의

안이 2022년 12월 1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년 1월 14일부터 발효되어, 우리나

라는 세계 102번째 가입국이 되었다9). UN 회권국이자 CRPD 비준국인 우리나라는

CRPD 이념을 준수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① 인구변화, ② 가족

구조 변화, ③ 치매노인 인구변화, ④ 치매노인 1인 가구변화 등의 추계는 자기 스스로

신상관리나 재산관리 상 자기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의사결정장애 노인이 급증하고 있

어 의사결정지원제도 구축의 시급함을 재확인하고 있다.

CRPD 비준 후 우리나라는 후속조치를 위한 첫걸음으로 2011년 민법을 개정하였다.

개정 민법이 기존 민법상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당사자의 의사와 잔존

능력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UN이 권장하는

당사자 의사결정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는 의사결정지원제도가 아니라 의사결정 대리제

도인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심각한 한계가 있다. 민법 개정 후속 조치

로 2013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년후견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었고, 본 연구의 대

상자인 치매 의사결정 장애인들을 위한 공공후견사업은 2018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의 추진근거는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이다10).

7)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8) https://social.desa.un.org/issues/disability/crpd/convention-on-the-rights-of-persons-with-disabilities-crpd
9) https://theindigo.co.kr/archives/43889
1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9%98%EB%A7%A4%EA%B4%80%EB%A6%AC%EB%B2%95/(16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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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

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

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

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자료: 치매관리법

<표 3-2>에 정리된 치매관리법 상의 후견개시 사유를 살펴보면 ① 의사결정장애가

있는 경우, ② 의사결정 대변할 가족이 없는 경우, ③ 개입이 없을 시 권리침해의 위험

이 있는 경우이다. 즉, 치매공공후견사업의 대상은 당사자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

는 60세 이상 치매 장애인이다. 치매 장애인들도 일상생활 상의 신상관리와 재산관리

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의료서비스를 이용, 부동산 계약 관련 사무, 등을

다양한 영역에서 신청, 계약, 변경, 해지 등과 관련된 업무수행을 필요로 한다. 치매장

애인들이 이러한 업무수행을 스스로 할 수 없을 경우, 대리권제도인 후견제도가 아니

라 당사자의 잔존 의사결정능력을 최대한 지원하는 의사결정지원제도의 확립이 필요하

다.

본 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인구 및 가구변화 추이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특히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 중 치매로 인한 의사결정 지원욕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년기 삶의 안정성 증진 뿐 아니라 자아통합 기반 삶을 마무리하는 인생후기 여정에

서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미래사회 변화에 걸 맞는 한국적 의사결정지원

제도의 확립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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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킹 사업 성과

1. <인구변화와 동아시아의 경제발전: 비교적인 시각> 국제학술대회 공동개최

인구클러스터는 2022년 8월 26일 경제사학회와 공동으로 “Population Chang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Asia: Comparative Perspectives”를 주제로 한 비대면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학술대회는 석학 기조강연과 6개의 주제발표로 구성된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이철희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기조강연에서는 David N. Weil 브라운대 교수

가 ‘The Population Dimension in East Asian Development’를 발표하였다. David N.

Weil 교수는 동아시아가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성장과 동시에 저출산 및 고령화와 같은

빠른 인구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원인과 함의를 분석하였다. Weil 교수는 한국

이 1961년부터 산아제한 정책을, 중국이 1979년부터 한 자녀 정책을 실시하면서 강력

한 정부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통제하였으며, 이로 인해 낮은 출산율은 유지되었으나

현재에는 저출산 및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동아시아

의 출산율 하락이 과거의 빠른 경제성장에 공헌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즉 출산율

의 감소가 부양비율의 감소, 생산연령 인구 증가, 인적자본 투자를 통한 숙련 개선 등

의 채널을 통해 일인당 자본, 인적자본, 노동공급, 소득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가파른 인구고령화에 따라 동아시아의 인구구조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바뀌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도 추가적

인 출산장려정책이 성공하여 출산율이 높아지는 경우 적어도 단기 및 중기에 있어서는

19세 이하 인구가 늘어서 부양비율이 오히려 증가함으로써 경제성장에 부담으로 작용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기조강연 후에는 각 세션별로 여러 국가 연구자들이 아시아의 인구 문제와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박경로 경북대 교수의 진행으로, 박상윤 홍콩

대학 교수가 “Protestantism, Human Capital, and Femal Empowerment:Evidence from

South Korea’s Past Century”를 Yuzuru Kumon 툴루즈대 교수가 “Women’s Wages

and Empowerment: Japan, 1600-1910”을 Se Yan 베이징대 교수가 “The Mission to

Educate Women: Protestant Legacy in China”를 각각 발표하였다. 두 번째 세션은 정

혁 중앙대 교수의 진행으로, Chuanlong Xiang 캠브리지대 교수가 “The Layered

Colonialism and Korea’s Terms of Trade under Japanese Colonial Rule”을, Asuka

Imaizumi 사이타마대 교수가 “Industrial District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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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iji Japan”을, Cong Liu 지난대 교수가 “Military Investment and the Rise of

Industrial Clusters: Evidence from China’s Self-Strengthening Movement”를 각각 발

표하였다.

2. 2022 동아일보 뉴센테니얼 포럼 공동 조직 및 참여

인구클러스터는 2022년 10월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인구 감소시대, 금융산업 및

노동시장의 변화”를 주제로 개최된 2022 동아 뉴센테니얼포럼을 동아일보와 공동으로

준비하고, 이철희 클러스터장과 김홍수 클러스터 공동연구원(보건대학원 교수)이 참여

하여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 포럼은 박제균 동아일보 논설주간의 개회사와 윤한홍 국

회정무위원회 간사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기조강연과 4개의 주제

발표를 통해 인구 감소가 금융산업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 방안을 논의

하였다. 기조강연에서는 David N. Weil 브라운대 교수가 ‘동아시아 인구 변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철희 서울대 인구클러스터장은 ‘인구변화

와 노동시장 파급 효과와 대응’에 관한 주제발표를 하였고, 김홍수 인구클러스터 참여

교수는 ‘인구변화와 장기요양인력 수급’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이 외에, 김영도 금융연

사회를 보고 있는 이철희 인구클러스터장 David N. Weil 교수 기조강연 슬라이드

박상윤 교수 발표 모습 학술대회 진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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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은 ‘인구구조 변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성주호 경희대

교수가 ‘인구구조 변화와 연금 개혁 방향’을 발표하였다.

이철희 교수는 우리나라의 노동인구가 장기적으로 줄어들겠지만, 생산연령인구에 비해

훨씬 완만한 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이는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청년

은 낮은 반면 장년과 노년은 높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설명하

였다. 노동인구의 고령화는 생산성을 낮출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래의 고령

인구는 현재보다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전반적

으로는 건강과 인적자본의 개선이 전체 노동인구의 생산성을 높여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보다 노동인구가 더 느리게 감소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적어도 15~20년 동안은 전반적인 노동 부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반면,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로 말미암은 출생 코호트 간 불균형과 부문 및 지역 간

불균형 심화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진단하였다.

김홍수 서울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인구변화와 장기요양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였다. 인구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장차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과, 가족구조 및 문화적인 변화에 따라 고령자 부양을 가족, 정

부, 사회가 나누어야 할 책임으로 인식하는 추세가 확산되는 경향을 설명하였다. 이러

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개선해야 함을 지적하였고, 향후

점차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인력의 공급 부족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중년 여성

이외의 다양한 장기요양 인력 모집 풀을 확대, 전문성, 노동환경, 임금 향상을 통한 장

기요양 인력 유지, 장기요양 서비스의 생산성 향상과 건강, 돌봄 결과 향상 등을 제시

하였다.

개회사(박제균 논설주간) 축사1(윤한홍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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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이복현 원장) 기조강연(David N. Weil 교수)

발표1(이철희 교수) 발표2(김홍수 교수)

발표3(김영도 자본시장연구실장) 발표4(성주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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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저출산 문제 관련 포럼 개최

인구클러스터는 2022년 11월 24일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왜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가? - 실증적인 근거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은 김병연 서

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의 환영사와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4개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4인의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가파른 출생

아 수 감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조망하고, 이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포럼의 발표 논문들은 서울대 경제연구소가 발간하는 경제논집

특집호(2022년 12월 61권 2호)로 출간되었다.

주제 발표는 황지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의 진행으로, 이철희 서울대 국가미래

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이 “출생아 수 감소의 인구학적 분해”를,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이 “주거비용과 저출산”을,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자

녀 보육의 기회비용과 저출산”을,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장이 “가

치관과 저출산”을 발표하였다. 종합토론은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진미정 서울대 아동학교 교수, 김정호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김성

식 국가미래전략원 객원연구원(전 국회의원), 이선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서울대 이철희 인구클러스터장은 출생아 수 감소의 인구학적 분해라는 주제 발표에

서 지난 30년 동안 결혼의 감소는 줄곧 출생아 수를 감소시키는 주된 요인이었고, 유

배우 출산율 변화의 영향은 시기에 따라 달랐으며, 여성 인구 변화가 출생아 수 감소

언론보도(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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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을 증가하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여성 유배우 비율의 장기적

인 하락은 미혼/비혼 여성의 초혼율 감소로 말미암은 것이었으며, 유배우 여성 이혼율

의 증가 효과는 유배우 여성 사별률의 감소 효과에 의해 상쇄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또

한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는 유배우 여성 출산율과 30대 무배우 여성의

결혼율이 높아졌으며, 유배우 여성 이혼율이 감소하는 등 호의적인 인구변화에 힘입어

출생아 수가 증가하였음을 보였다. 반면 최근 10년 동안은 무배우 혼인율과 유배우 출

산율이 빠르게 감소하였고, 유배우 이혼율까지 증가하면서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감소

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자녀가 없는 유배우 여성의 첫 자녀 출산율 감소가 출생아 수

감소의 가장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새로운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근

래에 들어 만혼의 비혼화가 진행되고, 이혼의 증가로 유배우 여성 비율 감소세가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학적인 면에서 장래 출생아 수 추이 전망은 밝지 않음을

시사하였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주거비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주거비용은 가족형성과 자녀양육에 필수적이며

규모가 큰 비용이기에 불완전한 금융시장 하에서 주택가격 변동은 청년층의 출산 결정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우리나라 주택매매가격 상승은 주택소

유가구의 출산율을 증가시킨 반면,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상승은 임차가구의 출산율을

감소시켰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결과는 주거비 지원을 통한 전세부담 경감이 출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대일 서울대 교수는 보육의 기회비용과 저출산이라는 주제에 대한 발표를 통해 최

근으로 올수록 초등학생 자녀 등 취학 자녀에 투입되는 시간 비용이 어머니들에게 부

담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를 자녀 보육과 교육으로부터 해

방시킬 수 있어야 출산율 반전을 기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김 교수는 특히 초등학

교의 질 높은 방과 후 학교와 중고등학교 단계의 교육 및 입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결

론을 제시하였다.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장은 인구변동 이론을 토대로 가치관의

변화가 저출산의 원인으로서 주목받고 있음을 설명하였고, 최근까지의 서베이 데이터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결혼관과 자녀관과 같은 가치관의 변화가 최근의 혼인율과 출산

율 감소와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저출산 대응정

책 수립에 있어서 가치관 변화와 같은 사회적ㆍ문화적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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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황지수 교수) 환영사(김병연 원장)

축사(나경원 부위원장) 발표1(이철희 교수)

발표2(이영욱 연구위원) 발표3(김대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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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돌봄 서비스 관련 포럼 개최

인구클러스터는 2023년 4월 3일 “인구변화와 돌봄서비스의 미래”라는 주제의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은 김병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의 환영사와 윤영호 서울대학

교 기획부총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였고,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코어연구

자들이 한 해 동안 수행해 온 연구의 결과를 담은 3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되었으며, 관

련 분야 전문가 4인의 토론이 이어졌다.

포럼에서 발표된 연구들은 인구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이에 대

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때, 가구구조, 여성의 노동공급, 건강상태의 변화와 같은 인구의

질적인 변화를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철희 인구클

러스터장과 이지혜 인구클러스터 연구원은 “미래사회 인구ㆍ가구구조ㆍ노동공급 변화

와 아동 돌봄 서비스 수요”를, 김홍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와 권정현 한국개발연구

발표4(이소영 연구위원) 종합토론

언론보도(베리타스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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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연구위원은 “미래사회 인구ㆍ건강 변화와 노인 돌봄 서비스 수요”를, 강상경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래사회 인구ㆍ가족구조 변화와 제도적 대응: 신경인지장애(치

매) 의사결정지원제도를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권순만 서울대 보

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윤환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석철 저출산고령사

회위원회 상임위원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포럼의 주제발표와 토론은 인구의 양적ㆍ질

적 변화가 미래 사회의 돌봄 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영향과 현행 시스템이 직면할 도전

을 실증적으로 조망하고, 이에 기초한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을 발전시킨 연구의 요약은 연차보고서의 코어연구 성과에 제시되어 있다.

사회(이철희 교수) 환영사(김병연 원장)

인사말(윤영호 기획부총장) 발표1(이철희 교수)



- 58 -

발표2(권정현 연구위원) 발표3(강상경 교수)

종합토론 언론보도(베리타스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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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연구계획

향후 연구도 1차 연도와 마찬가지로 코어연구와 네트워킹 사업을 병행하는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코어연구는 8인의 연구진을 중심으로 인구 전망 및 보건의료 및 사

회서비스 수급 문제, 지역 인구 불균형 문제, 출생아 수 감소 속도 완화 방안, 여성 및

고령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인적자원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 등에 관한 심

층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교내 및 교외의 전문가 및 타 기관과의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외국인력 활용, 고용연장, 청년정책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 성과와 정책적 제안을 공유함으로써 심층연구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매 연도

에 자문진과 외부 연구자와 공동으로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인구클러스터 포럼을 개최

할 예정이다.

제2차 및 3차 연도의 코어연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1

차 연도에 수행했던 “인구변화가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 초래할 불균형 문

제”에 관한 연구를 심화·발전시킬 계획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국적인 수요변화 전망

에 초점을 맞추었던 제1차 연도 연구를 확장하여,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할 돌봄 서비

스 공급 변화를 전망하고, 지역 차원에서의 돌봄서비스 수급불균형 문제를 분석할 계

획이다. 또한 외국인력 활용을 포함하여 잠재적인 돌봄서비스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 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할 계획이다. 2차 연도부터 이 주제에 관한 연구

에 참여하는 본교 사회복지학과 하정화 교수는 치매 환자의 임종기 돌봄의 질을 높이

고 당사자의 가치가 반영된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초기 치매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전돌봄계획 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의 수용성과 실행 가

능성, 효과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발전시킴으로써 한국의 임종기 돌봄 및 의료 결정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 필요한 자료 및 함의를 도출함으로써 인구고령화에 대응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기여할 계획이다.

2차 연도부터 참여하는 다른 세 연구진은 다양한 각도에서 출산율 저하 속도 완화,

여성인력 활용 증진, 지역 간 인구불균형 완화 등 인구변화의 속도 및 영향을 완화하

는 방안 모색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인구클러스터의 연구 범위를 확대할 할 계획이

다. 본교 자유전공학부 황지수 교수는 다양한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결혼 및 출

산 패턴의 변화를 정리하고,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에 관한 실증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본교 경제학부 윤참나 교수는 엄밀한 실증연구를

통해 청년층 지역 선택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조모형적 접근을

통해 다양한 정책들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지역 간 인구불균형 문제 완화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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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경희대 경제학과의 김태훈 교수는 한국의 사교육비

지출이 출산율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교육개혁을 통한 저출산 완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별 기대 사교육비 지출

효과에 관한 패널고정효과모형 분석을 수행하고, 또한 사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한

정책 효과에 대한 단절적 시계열 분석(Interrupted Time Series Analysis)을 수행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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